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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세계경제가 급변함에 따라 노동시장 환경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또한 미래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지속가능성에도 지속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식은 각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에 따라 조금씩 혹은 크게 차이가 

난다. 다른 나라의 대응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각 나라의 이 같은 특수

성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과 실패, 효과와 한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호주라는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지국가 연구의 변방에 있었

다. 그러나 최근 센터링크, 노인복지 서비스, 독특한 사회부조 시스템 

등과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보고서는 호주 사회보장제도

의 일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와 역사적 맥락, 특성과 효과 등을 

비교적 자세히 논의하고 있어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적지 않은 함의

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는 여유진 연구위원과 시드니 대학의 정용문 연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원내의 유근춘 연구위원과 강혜규 



연구위원, 그리고 김영순 서울과학대 교수, 손병돈 평택대 교수, 안상훈 

서울대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연구진은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해 주고 관련 업무를 챙겨준 김계연 전문연구원, 정희라, 오혜인, 

김회란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 분야의 

이론적‧정책적 측면에 대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 전문가, 

공무원, 학생들에게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향후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의견들이 제기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이

며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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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ustralian Soci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Australian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is comparatively lesser known to social policy scholars in 

Korea, and its social, economical, and historical contexts. It is 

hoped that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effects of the 

Australian social security system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Investigation of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Australian 

welfare state and the course of its development summarises the 

features of the Australian social security system as the followings: 

protective labour market, income security structured by the 

comprehensive public assistance, targeted welfare provision, 

privatised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progressive taxation, and 

welfare federalism.

The review of the Australian social security system revealed 

that it has strength in terms of equitable and effective income 

distribution that is achieved through financial efficiency. In 

particular, its income transfer system provides people with the 

lowest level of income with the most benefits. Howev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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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s are the major challenges that the current Australian 

welfare state faces: the weakening of a ‘working man’s welfare 

state’ facilitated by the grow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a 

subsequent increase in the international labour force mobility, 

difficulty in mobilising labour power associated with the declining 

homogeneity of the labour force, rapid population ageing, and the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elements and the privatisation in the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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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지금까지 크게 알려진 바 없는 호주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의 내용과 그러한 체계를 갖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그 특징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얻고

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장에서는 호주의 사회, 경제, 정치

를 개관하고, 호주 복지국가의 발달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제3장

은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할애되었다. 

제4장에서는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징과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독특성과 일반성, 그리고 한계 

등을 개관한다. 또한, 이러한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한국 복지국가의 방

향과 구체적 제도 설계 등에 가질 수 있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2. 호주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말부터 1911년까지, 1911년 전후부터 1983년

까지, 1983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세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호주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19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0세기 초반 10년 동안, 호주는 국내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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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해외에서도 민주 정치, 노동관계, 사회복지 부문에서 진보적 개

혁의 “사회적 실험실”로 간주되곤 했다(Castles & Uhr, 2007). 1901

년 연방정부(Commonwealth Federation)가 수립되면서 연방 차원에서 

복지제도와 노동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

할 만한 제도화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자

들이 그들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decent) 임금수준을 제도화한 것이

다(Mendes, 2008:17). 이는 연방 조정법원(Commonwealth Court of 

Arbitration) 판사인 히긴스(Higgins)의 1907년 ‘하베스터(Harvester) 

판결’로 공식화되었다. 히긴스판사는 ‘합당한 임금’(a fair and reasonable 

wage)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문명화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

로 간주되는 평균적인 피용자의 규범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규

칙을 제정하였다. 당시 부인과 자녀를 부양하는 성인 남성에 대해 하루 

7실링 혹은 주당 42실링을 ‘합당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Castles, 

2007).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에 의한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이다(Mendes, 

2008:17). 1909년에 노령연금이 도입되었다. 1908년 뉴사우스웨일즈의 

장애연금도 장해나 실명을 이유로 일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1910년 연방 장애급여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되었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처음 도입한 정부는 (후에 자유당으로 이어지는) 보호주의

당의 디킨(Deakin) 정부였지만, 후에 장애연금법(Invalid Pension)을 

제정하고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노동당 피셔(Fisher) 정부였다. 

두 번째 시기에서 이차대전 발발 전까지 사회복지는 정체기

(1911-1940)를 맞았다. 이 시기 동안 사회보험의 도입안이 활발히 논의

되기는 했지만 좌절되었으며, 오히려 1931년 모성수당에 대한 자산조사

가 시행되는 등 일부 급여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급여액이 삭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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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단행되었다. 호주의 사회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노동당이 연속적으로 집권한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를 ‘호주 복지국가 역사에서 위대한 시대’(the 

heroic age)로 일컫는다(Mendes, 2008:18-19). 이 시기 동안, 특히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오늘날 호주 복지국가의 기본적 특성을 형성

하는 주요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1941년 자유당 정부에 의해 아동수당

(Child Endowment)이 도입된 것을 시작으로, 노동당 커틴 정부에 의해 

1942년 유족연금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43년에는 장제급여

(Funeral Benefits)가 특정 연급 수급권자에게 제공되었다. 이어서 1944

년 커틴 정부는 실업, 질병 및 특별 급여법(Unemployment, Sickness 

and Special Benefits Act)을 통과시켰다. 실업급여와 질병 관련 급여 

역시 정액 방식이고 일반 세입에서 재정을 충당하며 자산조사가 포함되

어 있었다. 이로써 호주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이 거의 완성되었다. 

커틴과 취플리(Curtin/Chifley) 노동당 정부의 복지국가 주도권에 이

어지는 23년 동안(1949년-1972년)은 자유당/국민당(Liberal/Country) 

연정 정부가 집권함으로써 보수의 시기가 도래한다. 이 시기 사회정책

은 대개 중산층에게 유리한 신중한 점진주의적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

다(Mendes, 2008:19). 멘지스(Menzies) 총리 재임기간 동안 주요한 사

회정책 변화로 첫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확대(195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와 그들의 피부양자에 대한 무료 약제 및 의료급여(1951년), 민

간보험지출을 보조하는 방식의 국민건강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연정은 

또한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관대하게 하고, ACOSS를 비롯한 

사회복지 부문의 많은 자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복지를 

활성화시켰다. 

자유당-국민당의 오랜 보수연정 사이에 3년에 불과한 기간이지만 노

동당의 휘트람(Whitlam) 정부(1972년-1975년)가 집권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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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트람 정부는 현존하는 연금과 급여 수준을 주당 평균소득의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 새로운 범주의 편모급여(Supporting 

Mothers' Benefit)를 도입하고, 재외호주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

했으며, 고아연금(Double Orphans' Pension)을 도입했다. 전 정부에서 

도입된 장애아동수당(Hadicapped Children's Allowance)제도를 시행하

였으며, 노숙인지원법(Homeless Person's Assistance Bill)을 발의하였

다. 또한, 특정 범주의 급여와 연금 간 격차를 축소하고, 노령연금에 대

한 자산조사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 불평 구제를 위한 독

립기구로 사회보장 항소재판소(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s)를 

설립하였다(Whitlam, 1985: 362-63)

프레이저(1975년-1983년) 자유당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온건한 점

진주의로 표현된다(Carney, 1994). 1975년 집권한 프레이저 정부는 사

실상 두드러진 개혁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당이 기초를 마련한) 

가족수당의 재구축을 빼고는 1976년 자산조사 항목에서 재산을 제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977년 장애아

동수당이 (소득조사를 통해) 경증장애까지 확대되었다. 1977년 모성보

호급여(mother's benefits)제도는 아버지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같

은 해 의무교육만 마치고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자격은 더 

엄격해졌고, 실업급여법은 전체적으로 더욱 까다로워졌다. 

1983년 이래 많은 정책 논쟁은 신자유주의적 이념 구조와 지구화로

부터 야기되는 정책적 제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노동당정부와 자유

당/국민당 연립정부 모두 지구화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주는 특정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 가정하기에 이른다. 

호크/키팅(Hawke/Keating) 정부(1983년-1996년)는 노동당 정부였음

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복합적인 이념적 구도에 의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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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영향을 받았다. 한편으로, 노동당은 세금을 낮추고 사회지출을 줄

이는데 기초한 경제적 합리주의 아젠다에 신중하게 순응했다. 동시에, 

빈곤한 특정 집단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유지했다. 그 일환으

로 노령연금과 가족수당 같이 이전에 보편적이던 급여에 다시 자산조사

를 도입했다. 표적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자, 특히 연금 수급

자와 아동을 가진 저소득가족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였다. 1987년에는 

가족급여 패키지(Family Package)를 도입했으며, 이 밖에 한부모에 대

한 일자리, 교육 및 훈련제도(Jobs, Education and Training), 아동지

원제도(Child Support Scheme), 메디케어(Medicare), 좋은 도시 프로

그램(Better Cities Program) 등을 추진했다. 동시에 호크/키팅 정부는 

복지사기 방지(anti-welfare fraud)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장기

실업자에 대한 의무훈련제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저소득자에 대한 

급여는 다른 불이익집단의 권리와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과 병행되었다

(Mendes, 2008). 

하워드 자유당(1996년-2007년)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은 한마

디로 복지축소로 특징지워진다. 복지국가 재편기 이후 진행되어 온 사

회보장 개혁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한 자유연립 보수당 정부에 

의해 확립된 상호의무제(Mutual Obligation)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된

다. 상호의무제는 복지계약주의(welfare contractualism)에 입각한 워크

페어 정책으로서, 기존의 권리(entitlements)에 기반한 복지 대신에 조

건부(conditional) 복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Kinnear, 2002). 상호의무

제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소위 ‘급여를 위한 노동(Work for the 

Dole)’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최대 금액의 청년수당을 3개월 이

상 수령하고 있는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자, 그리고 최대 급액의 

청년수당 및 실업수당을 6개월 이상 수령하고 있는 18세에서 49세 사

이의 연령자는 구직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이 인증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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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2주당 20.80달러의 인센티브 급

여가 주어진다. 상호의무제 정책은 현재까지도 호주의 실업 관련 사회

보장 급여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07년 보수당의 장기집권이 종료되고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

보적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다. 집권한 지 수 개

월 내에 세계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잇따른 불황을 맞았

다. 케빈 러드(Kevin Rudd) 정부는 작금의 지구적 경제위기를 신자유

주의적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인식하고, 경기순환 전략으로서 케인

지언 수요관리를 채택했다(Rudd, 2009). 즉, 노령연금 및 가족 급여 인

상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한시적인 현금급여(Bonus Payments)를 지급

함과 동시에 교육시설, 도로 및 공공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공공지출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수단(economic 

stimulus package)으로 활용했다. 적극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호주

는 경기후퇴를 피할 수 있었고, 러드 정부의 재정정책은 케인지언 사회

보장 제도의 부활로 평가되기도 했다(Fenna, 2010). 호주는 노동당의 

집권으로 최근에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동당의 복지 개혁 역시 ‘책임 있는 복지’(responsible 

welfare) 담론과 함께 복지 통제정책들을 유지하고 있다. 즉, 복지 의존

성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여전히 복지개혁의 전반

적인 방향이다. 

3.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

호주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income support payments)

는 크게 수당(allowances or benefits)과 연금(pensions) 등 두 가지 형



9

요
약

태로 구분된다. 수당은 일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단기적 급

여를 말하며,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계

층에게 주어진다.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램

은 아래와 같다. 

〈표 1〉사회보장 급여 종류

범주 급  여

가족 및 

아동

가족 지원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유급 출산휴가 (Paid Parental Leave)
예방접종 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출산수당 (Baby Bonus)
고아 수당 (Double Orphan Pension)
가족 위기 급여 (Crisis Payment)

보육
보육 급여 (Child Care Benefit)
보육 세제 환급 (Child Care Tax Rebate)

노인, 
질병 및 

장애인

노인

노령연금 (Age Pension)
배우자 연금 (Wife Pension)
공과금 수당 (Utilities Allowance)
연방정부 건강 할인 카드 (Commonwealth Seniors Card)

질병 및 

장애인

장애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병가 수당 (Sickness Allowance)
보호인 수당 (Carer Allowance)

교육 및 

노동

학생 및 

청소년

학업 수당 (Austudy)
원주민 학업 수당 (ABSTUDY)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벽지출신 학생 지원 급여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노동시장

실업 수당 (New Start Allowance)
실업자 배우자 수당 (Partner Allowance)
과부 수당 (Widow Allowance)
육아 급여 (Parenting Payment)
이동 수당 (Mobility Allowance)
특별 수당 (Special Benefit)

기타 

급여

사별수당 (Bereavement Allowance)
주거비 지원 (Rent Assistance)

자료: Centrelink(2011); Koken&Smith(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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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권리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를 통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급 노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호주의 소득 지원은 거주와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개별 급여는 특수한 

자격조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조건은 크게 거

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s)과 소득(income) 및 자산(asset) 조사 

등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 단위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당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의 2주치

(fortnightly) 소득을 고려하고, 연금과 가족세제급여에 대해서는 당사자

의 연간 가족소득(annual family income)을 고려한다. 청소년과 관련

된 급여들은 가족의 잠재적 지불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소

득 및 가족자산 조사가 실시된다(Carney, 2006).

소득 및 자산조사는 소위 자유영역(free area 또는 threshold 

amount)이라고 하여, 급여대상자가 최대의 급여액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공한다. 소득과 자산이 이 자유영역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수당 및 가족세제급여는 정해진 비율(taper rates 또는 reduction 

rates)로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연금에 비해 낮은 자유영역

과 높은 급여감소율을 가지고 있다. 이는 수당 수령자들은 연금 수령자

에 비해 계층 특성상 정규직(full-time) 등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정부 급여에 의

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Zigura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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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 사회보장의 특성 및 재분배 효과

지금 현재(now and here) 호주 복지국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으로 호주 복지국가가 걸어온 발자취까지를 고려할 때 호주 사회보장체

계의 특성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가. 보호주의적 노동시장

호주의 보호주의적 노동시장 특성은 19세기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 초기 보호주의적 노동시장의 탄생은 영국 식민제국의 경제적, 외

교적,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Cox, 2004)였다. 이러한 호주 노동운동

과 보호주의적 특성의 결합은 독특한 호주식 노동시장 규제 장치의 마

련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법적 조정을 

통한 생활임금’ 개념은 －그것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간에－영국이

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호주 복지국가의 

주요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나.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

심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자산조사 노령연금은 

빈곤한 사람을 선별하기보다 부유한 사람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78%가 표적화된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c).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도 자산조사 

혹은 근로장려세제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며, 이들 급여의 포괄성도 상

당히 넓다. 2009년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4백 8십

만명의 근로연령층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소득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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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가족 세제 급여(Family Tax Benefits)를 받는 가구는 전체 근로연

령 가구의 80%에 달한다. 

  다. 급여의 대상 표적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조됨에 따라 호주는 다른 나라들

에 비해 중간계층이 복지혜택을 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Whiteford 

& Angenent, 2002). OECD 국가에서 GDP에서 자산조사 현금 이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에서 월등히 높아, GDP의 6%가 넘는 예

산을 소득조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사회보장 제

도는 욕구에 기반한 급여를 특징으로 하며, ‘범주적(categorical)’이다. 

즉, 사회보장 욕구가 강한 특정 계층을 분류하여, 해당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급여가 구분되어 있다.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주요 계층

은 노인, 장애인 및 보호자(carer), 실업자, 1인 가구주 가구, 학생, 병

자, 그리고 퇴역군인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포

함한다. 

  라. 민영화된 의료 공급체계

호주는 일찍이 중앙집권화된 소득보장체계를 갖춘 것과는 달리 보건

의료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공공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

가받고 있다. 휘트람(Whitlam) 노동당 정부가 1975년에 국민 (보편적

인) 건강보험 체계(Medibank)를 도입하고, 이후 1983년 호크(Hawke)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메디케어(Medicare)가 도입되면서 호주

에도 보편적인 공적 건강서비스가 정착했지만, 보건의료의 공급체계는 

거의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민간 

건강보험의 이층체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민간 건강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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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사람은 30%-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5%에서 40%까지- 보험

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험이 

병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의 의료보장 체계는 선진 유럽대륙 국가

나 영국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나, 보장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상대적

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마.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식의 누진성과 보장성도 호주 사회보장의 중요

한 특징 중 하나이다. 호주의 조세체계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누진적

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사회보장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OECD 기

준에서 볼 때 호주의 조세체계의 특징은 기업세(법인세) 세율이 평균 

이상이고, GST 등 소비세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으며,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상위 소득세율은 평균 정도이지만, 상대적으로 역진

적인 성격의 사회보장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최고 소득자에게 부과되

는 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 조세체계는 그 부과 

절차 내부에 다양한 재분배 기재와 사회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호주

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의 소득세 형태의 급여를, 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

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등교육대부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이하: HELP)과 학생금융지원제도(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이하 SFSS)의 상환 역시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바. 연방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호주 정부체계는 크게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s and Terri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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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방정부 (Local)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보장 체계와 관련해서

는 연방정부가 정책개발 및 입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특히 연금 및 수당 등 소득보장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장애, 보건, 주택 및 노인보호 등의 분야

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동책임의 원칙하에 역할이 분담되

어 있다(McClelland, 2010).

이러한 호주 사회보장 특성으로 인해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재분배효

과는 낮은 수준(중위소득 40%)에서는 성공적이지만, 높은 수준(중위소

득 60%)과 불평등도 수준에서는 그 성과가 낮은 특호주의 보호주의적 

노동시장과 포괄적인 자산조사 노령연금제도는 복지국가의 기능 중 적

어도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

공적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활동 시기

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가라는 측면, 즉 안정

성(security)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호주 사회보장체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5. 결론 및 함의

호주 사회보장체계는 낮은 수준에서의 평등, 효과성과 재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체계이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근로유인

이나 사회통합과 관련된 문제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

하지 않았다. 첫째,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사회보

장’과 근로능력자에 대한 ‘생활임금 보장’이라는 이중적인 강조점을 두

었다는 점, 둘째,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노인의 80% 내외, 전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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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내외를 포괄할 정도로 커버리지가 매우 넓다는 점, 셋째, 낮은 조

세부담 수준과 조세를 통한 간접적 재분배 기능이 매우 잘 짜여져 있다

는 점, 그리고 백인중심의 동질적인 사회였으며,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

을 구가해 왔다는 점이 호주 복지국가를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가 간 경쟁이 가열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 지면서 ‘임

금 노동자 복지국가’가 심각하게 침식되어 왔다는 점, 권력자원 동원이

라는 점에서 호주 노동시장의 동질성이 훼손되고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

다는 점,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보험

적 요소와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이 향후 호주 복지국가가 대

처해야 할 중요한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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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복지국가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 제도 발전에 많은 함의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보다 앞서 복지 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상

황을 파악함으로써 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나타나게 될 긍정적․부정

적 효과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나 변형 

과정에서도 이러저러한 외국 제도의 장단점과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

써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비교 연구의 차원에서 호주 사회보장 체계의 구

성과 내용, 특징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왜 ‘호

주’인가와 왜 양적 비교연구 대신 질적 연구를 채택하였는가와 관련해

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음을 밝힌다. 

먼저,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영미권(영국과 미국), 유럽

대륙권(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과 일본의 사회복지 제도들을 주로 참

고하여 왔다. 이러한 나라들은 에스핑-앤더슨(1990)의 세 가지 복지레

짐을 대표하는 선진적인 복지국가이기도 하려니와 연구자들의 학문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예를 들면, 이태진 외, 2011)

에서는 국가 간 비교연구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무엇

보다도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다양화되고 사회복지의 비중과 중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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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서, 전체 복지체제 차원에서나 개별 제도 차원에서 좀 더 다양

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추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복

지국가 혹은 특정 복지제도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다양한 편차를 보

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영역에 따라 관심 대상 국가가 확장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최근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과 관

련해서는 덴마크의 성공 사례가 많이 제시되고 있으며(류재우, 2009: 

여유진, 2010),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호주의 센터링크에 대

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재

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들이 실패의 사례로 종종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제도

가 다양화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수록 복지국가들에 대한 양적 관심

도 증폭될 뿐만 아니라 그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

구에는 전달체계, 최저생계비, 노인복지 서비스 등과 관련해서 단편적으

로만 소개되었던 호주 사회보장체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호

주는 넓은 범주에서 영미권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곤 하지만, 사

회부조의 대상의 매우 광범위하고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이 다른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 강한 이른바 ‘급진적’ 복지국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이 포괄적 사회부조제도와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해 온 호주 사회

보장체계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이 우리나라 복지국가 미래의 화

두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가 간 양적 비교연구나 제도 비교연구에 비해 한 나라에 

대한 질적 연구가 가지는 장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이

는 ‘나무를 보는’ 장점과 ‘숲을 보는’ 장점으로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간 비교 연구는 나무를 보는데 치중해온 감이 

없지 않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 10여년 동안 각종 사회복지제도들이 

집중적으로 도입되면서, 각 제도에 대한 외국의 경험과 사례 연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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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제도에 대한 외국 사례 연

구는 자칫 해당 나라에서 그러한 제도가 특정 형태로 도입되게 된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다른 제도들과의 연관성을 놓칠 우려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적 비교 연구는 제도들의 투입과 산출의 과소와 효과를 전

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적 연구 역시 그러저러한 투입과 산출이 나타나게 되는 그 나라의 독특

성을 간과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질적 연구는 그 나라

가 가지는 독특성에 주목하면서 전후, 좌우의 맥락을 충분히 고찰함으

로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점과 그럴 수 없는 점에 대한 비교적 분명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상(像)에 대해 크게 알려진 바 

없는 호주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체계와 그러한 체계를 갖게 된 사회경

제적 배경,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고, 그 특징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우

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호주의 사회, 경제, 정치를 개관하고, 호주 복

지국가의 발달 과정을 단계별로 고찰하였다.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구체

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호주가 그러한 사회보장체계를 가지게 

된 사회경제적, 역사적 배경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이 장의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호주의 인구와 삶의 질 수준을 일별하고, 경제적 

수준과 주요 산업, 그리고 고용률과 실업률 등 경제적 측면, 호주의 헌

정체계, 주요 정당의 기원과 집권 기간 등 정치적 배경도 아울러 살펴보

았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복지국가의 발단 단계를 19세기 말부터 1911



22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년까지, 1911년 전후부터 1983년까지, 마지막으로 1983년 이후부터 오

늘날까지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개관하였다. 

제3장은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할

애되었다. 먼저, 사회보장체계의 전체적인 특성, 급여 형태 및 방식, 급

여의 자격과 수준을 개관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인 사회보장체계의 내용

을 근로연령 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체계와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제4장에서는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징과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고 있

다.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징으로 보호주의적 노동시장, 포괄적 사회부

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급여의 표적성, 민영화된 의료 및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연방중심의 사회보장체계을 꼽고 있

다. 이러한 사회보장 특징이 재분배 효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

하여, LIS (Luxembourg Income Study)의 빈곤과 불평등 지표를 활

용하여 주요 복지국가들(미국, 영국, 스웨덴, 독일)과 호주의 재분배 효

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독특성과 일반성, 그리고 한계 등을 개관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 연구와 2차 자료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호주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 사회보장체계의 구성과 주요 내용, 사회보

장체계의 특성과 효과 등에 관한 전문적 내용을 다루기 위해 국내외 문

헌, 학술 논문, 국제기구 자료, 호주 정부 보고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하였다. 또한, 호주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사회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호

주 생활 수준과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하

여 OECD, UN, LIS, 호주 통계청 등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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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주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제1절 호주의 사회와 경제

  1. 호주연방의 기원

호주는 1601년 네덜란드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1), 초기 발견된 

곳은 호주 서해안으로 이곳을 ‘신 네덜란드’로 명명했다. 발견 당시 이

미 약 100만명의 원주민과 300여개의 부족국가가 있었고 이들 사이에

서 적어도 250개의 언어 및 700여개의 방언이 사용되었다고 전해진다. 

1769년에는 제임스 쿡 선장에 의해 동해안 탐험이 시작되었다. 이후 

1770년 호주 동부 절반 지역이 영국에 의해 점유되어 뉴사우스웨일즈

라 지칭되었다. 뉴사우스웨일즈 식민지로 죄수 이송을 통해 최초의 정

착이 이루어졌다2). 이 곳의 공식적인 소유권은 1788년 1월 26일 이루

어졌다. 아서 필립이 이끈 11척의 배에 1,500명의 인원이 탑승한 첫 

함대가 시드니 항구에 도착하였고, 이후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868년까지 약 16만명에 달하는 죄수들이 호주로 호송되었다. 1790년

부터는 세계 각지에서 자유 정착민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1840년대 경제공황으로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1850년대 금광

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특히 빅토리아주와 뉴사

1) http://ko.wikipedia.org/w/index.php?oldid=7545370
2) http://ko.wikipedia.org/w/index.php?oldid=77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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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스웨일즈주에서 시작된 금광시대에 다수의 중국계 이민이 몰려들어 

1881년 그 숫자는 5만명에 이르렀다. 이들 유색 노동자의 저임금노동

으로 인해 백인 노동자의 임금 저하가 초래되자, 1888년 전(全)호주 회

의에서 중국계의 호주 이민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것이 

1970년대까지 지속된 백호주의(White Australia policy)3)의 기원이 되

었다. 1901년 1월 1일에 6개 식민주가 연방이 되었으며, 이로써 호주

연방(the Commonwealth of Australia)이 성립되었다.

  2. 호주의 인구와 사회

호주의 공식 명칭은 오스트레일리아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4))

이다. 

             〔그림 2-1〕호주 연방 지도

              자료: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e/e0/Map_of_Australia.png

3) 1896년 전호주 회의에서는 모든 유색 인종을 배척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1901년 연방 설립 직후 이민제한법 통과로 백호주의는 공식화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점차 완화되어 정부는 비영국계 백인 이민과 비백인 이민에게도 문호를 개방하

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3년 들어서면서 백호주의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1975년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인종에 따른 이민정책이 불법화되면서 백호주의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http://ko.wikipedia.org/w/index.php?oldid=7105653).
4) Australia의 어원은 라틴어 아우스트랄리스(Australis)로 ‘남쪽’이라는 뜻이다. 즉, 영국 

혹은 유럽의 남쪽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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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연방 국가가 된 호주는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있는 지구상 가장 작은 대륙이자 6번째(러시아, 캐나다, 

중국, 미국, 브라질, 호주 순)로 면적이 넓은 나라이기도 하다. 인구는 

22.9백만으로, 이 중 약 60%는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아델레이드 등 

주(州) 수도와 근교에 집중되어 있다. 약 57%는 빅토리아주 혹은 뉴사

우스웨일즈 주에 거주하며, 약 79%는 호주 동부 주에 거주한다5). 

       〔그림 2-2〕호주의 인구 변화 추이

          자료: http://populstat.info/Oceania/australc.htm

       〔그림 2-3〕호주의 인구밀도 

5) http://en.wikipedia.org/wiki/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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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5년 백호주의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 이민자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아울러 유색인구의 비율도 높아졌다. 약 4명 중 1명이 외

국 출생자로 OECD 국가들 중 외국 출생자의 비율이 4번째로 높다6). 

외국 출생자의 증가 속도 또한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그림 2-4참조). 

   〔그림 2-4〕외국 출생자의 비율과 최근 변화율

    자료: OECD(2011da)

호주는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젊은 국가에 속한다. 전체 인구 

중 15세 미만 인구 비율이 18.4%이며, 노인 인구는 14.3%이다7). 〔그

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성인 인구의 수를 

6)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 국가 건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국출생자가 많은 이스라엘, 영세

중립국인 스위스가 호주보다 외국 출생자 비율이 높은나라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의 특수

성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호주는 OECD 국가 중 외국 출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7) 한국은 15세 미만 인구 비율과 노인 인구 비율이 각각 16.2%와 11.0%이다

  (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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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노인부양비는 4.5로 OECD 평균 이하이지만, 향후 고령화의 

진행 속도를 감안할 때 빠른 속도로 노인부양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된다. 

  〔그림 2-5〕노인 부양비

  

    자료: OECD(2011d)

호주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은 OECD 회원국들 가운데에서도 상위권

에 속한다. 유럽 외부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삶의 질 지수(Quality of 

life index)가 10권에 드는 국가이며, 2010년에는 노르웨이에 이어 인

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icator)에서 세계 2위를 차

지하였다. 신뢰지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 비해서는 낮지만, OECD국가 평균은 물론이고 일본, 독일, 

미국, 한국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그림 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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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신뢰 수준

  

  자료: OECD(2011d)

〔그림 2-7〕부패 지수

  자료: OECD(2011d)



31

제
2
장
  호
주
 사
회
복
지
 발
달
의
 역
사

부패지수(corruption index) 또한 33으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사민주의 국가와 이웃국가인 뉴질랜드 다음으로 높아 매우 청렴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국가제도에 대한 신뢰 수준도 71로 핀란드, 덴마

크, 룩셈브르크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그림 2-7 

참조). 

소수집단에 대한 인내도 지수(tolerance index) 또한 OECD 회원국

들 중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이민자들의 증가

로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2007년과 2010년 사

이 소수집단에 대한 인내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

림 2-8 참조). 

 〔그림 2-8〕소수집단에 대한 인내도 지수

  자료: OECD(2011d)

이와 같이, 호주는 대부분의 사회지표에서 OECD 회원국 평균 이상 

혹은 최상위에 속하는 나라이다. 이러한 결과는 넓은 국토와 낮은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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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풍부한 자원과 최근까지의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비교적 잘 

짜여져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3. 호주의 산업과 고용

자유기업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호주는 세계에서 명목 GDP 기

준으로 2011년 현재 13번째 경제대국이다8). PPP로 조정된 1인당 

GDP는 2009년 기준으로 31,845달러로 스웨덴(30,733달러), 영국

(28,168달러), 독일(27,398달러)보다 약간 더 높고, 미국(36,936달러)보

다는 낮은 수준이다9). 가장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는 금융무역업, 제조

업, 광산업으로 GDP에서 이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08년 기

준으로 각각 12%, 10%, 8%이다(ABS, 2011). 석탄, 석유, 우라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1979년 대량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웨스턴오스트

레일리아에서 발견됨으로써 제2의 골드러쉬 붐이 일기도 했다. 

〔그림 2-9〕주요 OECD 국가의 1인당 GDP

자료: OECD(2011d)

8) PPP로 조정된 GDP 기준으로는 세계 17위이다(CIA World Factbook)
9) stats.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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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기준으로 고용률은 72.0%로 호주의 고용률은 일부 노르딕 

국가들과 뉴질랜드 등에 이어 상위권에 속된다. 세계 경제위기 기간 동

안 고용률은 0.9%p 감소했으나 이는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에 비해 비

교적 낮은 감소폭이었다(그림 2-10 참조). 여성 고용률은 66.2%로 

70%를 상회하는 노르딕 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으며, 자유주의 국가인 

영국(65.6%), 미국(63.4%)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그림 2-10〕고용률

  자료: OECD(2011d)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호주의 실업률은 주요 OECD 국가

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

여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까지 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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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주요 OECD 국가의 실업률 추이

자료: OECD(2011d)

  

  4. 호주의 정치 체제

호주는 형식적으로 입헌군주제를 취하고 있으며, 국가원수는 영국 국

왕이다10). 실제로는 양원으로 구성된 의회제도 채택하고 있으며, 정부

수반은 총리이다11). 또한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Commonwealth of 

Australia)의 권한은 외교, 국방, 무역, 금융과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있다. 

도시의 산업가 층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당, 지방의 농목업자를 기반으

로 하는 국민당,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당을 호주의 3대 정당으

로 꼽을 수 있지만 사실상 유연한 양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좌파 

정당으로서 노동당(Australia Labor Party)과 우파정당으로서 자유당(the 

Liberal Party of Australia)/국민당(the National Party of Australia) 

10) 1999년 폴 키팅 총리를 중심으로 한 영연방 완전독립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실시된 국민

투표에서 군주제 폐지 및 체제 전환이 논의되었으나 약 54%가 전환에 반대하였다. 영국

과의 우호 및 (독립시 도입할) 정치체제 간 갈등에 대한 우려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11) 1931년 12월 11일부터 웨스터민스터법(Satute of Westminster Adoption Act 1942)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1942년 웨스트민스터법에서 영연방 소속 국가들의 정치적 자율

성을 보장하였다. 1986년 3월 3일부터 독자적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http://ko.wikipedia.org/w/index.php?oldid=77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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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년 이전의 Country Party)이 건국 이래 번갈아 집권하였다. 

〈표 2-1〉호주의 정당별 집권 연혁

자료: ABS(2011). Australia Factbook.

호주 노동당(Australian Labor Party: ALP)은 1890년 설립되었다. 

노동당은 1901년 첫 연방의회 선거에서 집권하였으며, 호주에서 연방 

성립 이후 현재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정당이다12). 세 차례 분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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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1931, 1955)를 경험한 호주 노동당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100년 동안 연방 수준에서는 33년간만 집권하였다. 그 중 1983년

에서 1996년까지 호크(Bob Hawke) 정부와 키팅(Paul Keating) 정부

가 13년 동안 연속해서 집권하였다.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1

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 현 총리는 

2007년 12월 3일 총선 승리로 부총리에 취임한 이후, 2010년 6월 24

일 총리로 취임하였다.

대표적인 우파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자유당(Liberal Party)은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경에 의해 창설되었다. 원래 1910년에 

설립되었으며, 1917년 민족주의당(Nationailists)으로 되었다가, 1932년 

통합호주당(United Australia Party)으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다. 전후 

자유당은 1949-72년(Menzies정부부터 McMahon정부까지), 1975-83년

(Fraser정부), 1996-2007년(Howard정부)에 각각 집권하였다. 각 집권

기간 동안 원래 Country Party로 출범한 국민당(Nationals)과 연정 형

태로 정부를 구성하였다. 호주의 정당별 집권 연혁은 <표 2-1>에 제시

되어 있다. 

제2절 호주 사회복지의 성장과 발달

호주의 경제사가인 크리스토퍼 로이드(Lloyd, 2002)는 호주 역사를 

네 개의 안정적 정치경제 레짐 시기와 그 사이의 제도적 혁신 시기

(1840-51, 1894-1911, 1983-1991)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시기로 나누

고 있다. 먼저, 1788년부터 1840년까지의 첫 번째 레짐은 미성숙한 국

가주도적 경제에서의 노동력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와 무역 불균형을 극

12) http://australianpolitics.com/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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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기 위한 노동력 수입과 생산에 대한 국가 중심적 조절의 시기로 요

약된다. 그러나 대규모 정착으로 인해 1830년대에 통치와 발전에 위기

가 유발된다. 

1840년부터 1851년까지 10여년 동안의 두 번째 시기는 1840년대 

초반의 경제 위기로부터 출발한다. 이 시기에는 속박노동의 종말과 더 

많은 법적 보호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상업 및 금융 자본에 대한  국가 

보조.의 확대로 특징지울 수 있다.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은 농업 이익

보다 영국 자유 입헌주의의 옹호를 받은 상업 이득으로 이행했다. 골드

러쉬 또한 농업의 과점적 이해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했다. 

1851년에서 1894에 이르는 두 번째 레짐이자 세 번째 시기는 골드

러쉬에 의해 공고화된 상업자본의 권력 증가로 특징지워진다.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대규모 이민의 지원을 받은 자원 및 상업 자본주의와 자

유주의(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황금시대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에 식민지 사회주의(보호와 국가 소유)와 계급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근

로자와 소규모 농부들의 관목(bush) 문화가 출현한다. 1890년대 초 국

가 유도적 투기 및 부채와 주도적 부문에서의 생산성 하락으로 인해 레

짐의 위기가 초래되면서 다음 단계로 이행한다.

1894년부터 1911년까지의 네 번째 시기는 경기 침체와 계급 투쟁의 

위기에 대한 혁신적 반응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자유당-노동

당(lib-lab) 타협의 공고화로 인해 노동주의적-보호주의의 기반이 구축되

었으며, 노동당에 의한 지배가 증가하였다. 

1911년부터 1983년까지의 세 번째 레짐이자 다섯 번째 시기에는 노

동주의적-보호주의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레짐은 8

개의 핵심적 특성을 가지며, 이 중 몇몇은 이전 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져 왔다: ① 원주민의 주변화, 지위 강등, 추방; ② 모호한 국가건

설 이데올로기 위에 백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군주정 계승; ③ 산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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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중앙집중화된 관료주의적 타협과 중재 시스템; 

④ 산업 및 농업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 공급을 위한 대규모 지원 이민; 

⑤ 농촌 근교 정착, 관개 시스템, 농업 보호; ⑥ 다각적(all-around) 2

차적, 3차적 보호; ⑦ 사회복지와 공공의료 제공 확대; ⑧ 국가 경제 인

프라와 생산 능력의 핵심 부분에 대한 국가 소유: 철도, 전화, 항공, 우

편서비스, 은행 등.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경제적(스테그

플레이션), 문화적(아시아 이민, 페미니즘, 원주민), 지역정치적(EEC, 

Asian 참여) 수준에서의 위기가 도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다음 시기로의 

이데올로기 전환이 이루어졌다.

여섯 번째 시기는 1983년부터 1991까지의 짧은 변형의 시기로, 이 

시기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레짐이 실행되면서 민영화, 탈규제, 다문

화주의 등이 본격화된다. 

마지막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네 번째 레짐이자 일

곱 번째 시기는 신자유주의의 공고화로 특징지워진다. 이 시기의 주요

한 특징은 자유시장적 할당, 시장에 대한 제한적 국가 개입(노동, 통신, 

교통 시장), 민영화, 자유무역, 비인종적 기술이민 - 민간 혹은 국가 이

해에 의한 독점에 대응한 시장에 대한 거시경제적인 공적 개입으로서 

새로운 조절 형태 출현 - 분배적 동맹력의 하락 등이다. 

호주 역사가들의 시기 구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로이드의 구분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전 연방 시기

(1900년 이전)를 크게 다루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19세기 말부터 로이

드의 네 번째 시기까지인 1911년까지, 1911년 전후부터 로이드의 다섯 

번째 시기인 1983년까지, 마지막으로 1983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세 단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를 개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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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기 이민기와 연방정부 성립기의 사회복지

19세기의 마지막 10년과 20세기 초반 10년 동안, 호주는 국내는 물

론이고 해외에서도 민주 정치, 노동관계13), 사회복지 부문에서 진보적 

개혁의 “사회적 실험실”로 간주되곤 했다(Castles & Uhr, 2007). 캐슬

(Castles)이 ‘임금노동자 복지국가’(wage earner's welfare state)14)라 

일컬어지는 오늘날 호주 복지국가의 발단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5). 

호주는 1880년대까지 1인당 소득이 서구 국가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했고, 가장 평등주의적 분배와 민주적 정치를 향유했던 나라였다

(Lloyd,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제 전의 호주도 심각한 빈곤으

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하였다. 로(Jill Roe)의 연구에 의하면,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 호주 인구의 10%가 지속적인 빈곤에 허덕였고,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일시적인 빈곤에 처해 있었다. 이 기간 동안의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주로 민간의 자선과 정부의 빈민구제를 결합함으로써 

대응했다. 사적인 자선은 자격 있는 빈민인지를 판정한 후 ‘게으름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주어졌다(Mendes, 2008:16). 

그러나 1890년대 경기 후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긴장이 고조되자 

정부 개입의 압력이 증가되었다. 빈곤은 개인 행위보다는 사회적, 경제

13) 노동관계 영역에서,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은 유럽대륙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이른 

1850년대에 일부 노조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 또한, 1890년대 초반의 대규모 파업 

이후 호주 전역에서 조정재판소(arbitration court)나 임금위원회 체계를 통한 산업분규

조정을 위한 사법적 매카니즘을 확립했다(Castles & Uhr, 2007). 
14) 이는 핵심적으로 호주에서의 복지발달이 관세와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공급 통제에 의해 

지지되는 고도로 중앙화된 임금결정체제를 통해 일차적으로 소득의 적절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임금이 소득평등의 기반으로 역할을 하며, 사회보장의 

역할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자산조사적인 기초위에 제공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호주에서는 포괄적이고 (그리고 비싼) 기여적 사회보험 프로

그램을 대체해서 잔여주의적 사회보장이 발달했다는 것이다(Saunders, 1998). 
15) 로이드(Lloyd, 2002) 역시 1890년대 위기 이후 1914년 이전까지 새롭고 안정적인 노동

주의적-보호주의적 레짐이 발달했다고 주장한다.



40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적 조건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Garton, 

1990: 43-77; O'Connor et al, 1999: 24-26). 이에 주 정부들은 두 가

지 방식으로 빈곤에 대응했다. 첫째는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와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인이나 

폐질자와 같은 근로무능력 빈민에 대해 직접적인 급여를 도입하기 시작

한 것이다. 그러나 전연방제 시기의 복지는 주(state)별로 대응했기 때문

에 전국 차원의 통일성이나 제도화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1901년 연방정부(Commonwealth Federation)가 수립되면서 연방 

차원에서 복지제도와 노동관련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제도화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노동자들이 그들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decent) 임금수준을 

제도화한 것이다(Mendes, 2008:17). 이는 도시 제조업의 이해를 대변

하는 집권당인 보호주의당(Protectionist)의 디킨스(Deakin)정부와 노동

운동 간의 건설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동맹의 세 가지 요소는 

강제적 조정(arbitration), 보호, 그리고 백호(white Australia)이다16). 

이 중 오늘날 ‘임금노동자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는 

조정이다. 조정은 결정적으로 연방 조정법원(Commonwealth Court of 

Arbitration) 판사인 히긴스(Higgins)의 1907년 ‘하베스터(Harvester) 

판결’로 공식화되었다. 히긴스판사는 ‘합당한 임금’(a fair and 

reasonable wage)에 대한 유일한 기준은 “문명화된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인간으로 간주되는 평균적인 피용자의 규범적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당히 피상적인 사회정책 기준을 

사용해서, 법원은 최저 혹은 “생활” 임금을 확립하였다. 이는 4인 혹은 

5인 가족이 “조명, 옷, 신발, 가구, 가구집기, 각종 요금, 생명보험, 저

16) 보호는 제조업자들이 ‘그의 산업 유지와 확장을 훼손하지 않고도 합당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협의 이면에는 유색 인종(특히, 초기 골드러쉬 때의 

중국인 이민)의 저임금노동으로부터 백인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백호

주의(White Australia) 정책이 작동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41

제
2
장
  호
주
 사
회
복
지
 발
달
의
 역
사

축, 손보협회, 일자리 상실, 노조회비, 책과 신문, 전철요금, 재봉틀, 탈

수기, 학용품비, 오락 및 휴가비, 주류, 담배, 질병 혹은 사망, 십일조”

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정의되는 “적절하고 안락한”(modest 

and comfort)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이다. 당시 부인과 자녀를 부

양하는 성인 남성에 대해 하루 7실링 혹은 주당 42실링17)을 ‘합당한 

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18)(Castles, 2007).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에 의한 각종 복지제도의 도입이다(Mendes, 

2008:17). 노인들은 복지와 관련하여 관심의 주대상이었다. 노령연금이 

1900년 뉴사우스웨일즈, 1901년 빅토리아, 1908년 퀸스랜드에서 현실

화되었다. 1909년에는 연방법률에 의해 세 주의 법률이 대체되었다19). 

또한, 1908년 뉴사우스웨일즈의 장애연금도 장해나 실명을 이유로 일할 

수 없는 16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1910년 연방 장애급여 프로그램에 

의해 대체되었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은 ‘양호한 특성’(good 

character)을 가졌다고 판정된 신청자에게만 제공되었으며20), 동양인, 

원주민, 알콜릭, 전과자, 최근 이민자는 자격이 없었다. 진보시대의 마지

17) 이 금액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평균적인 피용자의 정상적인 욕구에 적절한 것으로 히긴

스판사에 의해 사정되었다. 히긴스판사는 1명에서 7명 사이의 아동을 가진 아홉 가족의 

실질적인 예산과 생활비를 연구함으로써 이 숫자를 도출했다. 그 결과 주당 42실링이라

는 숫자는 성인 2인과 아동 3인으로 구성된 5인가족의 생활비로 도출되었다(Saunders, 
1998).

18) 1920년 왕립위원회보고서(Royal Commission Report)의 기초임금 권고는 실행되지 않

았으며(비용의 측면에서), 다만 분기 가격변화에 따라 기초임금을 자동적으로 연동시키

는 제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위원장 피딩턴(A. B. Piddington)은 기초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아동수당(child endowment)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실제 

보편적 아동수당은 1941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기초임금은 1975년 새로운 최저임금이 

도입되면서 폐지될 때까지 전체임금시스템을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중앙화된 임금

결정의 요소는 그 역할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Saunders, 1998). 
19) 원래 연금법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있었다. 하나는 자격있는 집단-노인과 질

병이 있는 자-은 노동시장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본인의 노

력으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연금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통한 기여를 관할지역 내 거주기간(뉴사우스웨일즈법에서는 25년)을 통해 자

격을 부여한다는 점이다(Carney, 1994). 
20) 정당한 사유없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에게 노령연금의 자격이 주

어지지 않는 규정은 1974년까지 유지되었다(Carn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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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법률로 간주되곤 하는 정액의 모성수당은 1912년 노동당의 피셔

(Fisher)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연금과 모성수당 모두 일반조세로부

터 재원 조달되었다. 당시 강력한 누진세제로 인해 이러한 급여들은 매

우 재분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Mendes, 2008: 17; Castles & Uhr, 

2007; Garton, 1990: 99-101; Bryson, 2001: 73).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처음 도입한 정부는 (후에 자유당으로 이어지

는) 보호주의당의 디킨(Deakin) 정부였지만, 후에 장애연금법(Invalid 

Pension)을 제정하고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을 적극적으로 도

입한 것은 노동당 피셔(Fisher) 정부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 소위 

‘임금노동자 복지국가’ 형성에 노동당이 더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

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호주 복지국가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임금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제도는 이름에 걸맞는 ‘보

호주의’당 시기에 성립되었기 때문이다21). 오히려 임금노동자 복지국가

의 초기 형태는 호주의 백호주의 정책에 가장 크게 빚지고 있다고 보아

야 할 것 같다. 

  2. 복지국가의 발달과 성숙기(1911~1983년) 

가. 사회복지의 정체기(1911~1940년)

양차대전 사이인 전간기(戰間期) 동안 노동당이 한두 차례 일시적으

로 다수당을 차지하기는 하였지만(1915년~1916년 휴(Hughes) 정부와 

1929년~1932년 스컬린(Scullin) 정부), 이 시기 정국의 주도권은 자유

21) 그러나 멘데스(Mendes, 2008:18)에 의하면, 하비스터 판결에 의해 보장된 생활임금은 

안락한 수준(reasonable comfort)이라기보다는 생존 수준(subsistance leve)에 가까웠다. 
세 명의 자녀라는 가정에 기초했기 때문에 다시 대가족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여성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가정은 남성이 가장으로 활

동하고 여성은 피부양자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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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국민당에게 주어졌다. 이 시기에 연방 정부에 의해서는 어떠한 추

가적인 소득보장 급여도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주에 제한된 새로

운 제도가 도입되었을 따름이다. 예를 들면, 퀸스랜드 주정부는 1923년 

계절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 실업 기간 동안 구호를 제공하는 실

업보험제도를 도입했다22).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1927년에 미망인 

연금과 아동수당이 도입되었고, 1928년에는 직장 산재보험이 도입되었

다23)(Herscovitch & Stanton, 2008; Mendes, 2008: 18)24). 이와 같

이, 세계 공황에 처해 주정부 차원에서는 산재보험과 여타급여의 필요

성을 제기하였으나 연방정부의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급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좌절되었다. 1913년 쿡(Cook) 정부에 의해 국민보험법이 

예고되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독일과 유사한 기여형 보험체계 도입을 

선호하는 보수주의자와 당시 비기여 재원체계의 유지를 요구하는 노동

운동 간의 분쟁으로 입법화에 실패했다. 또한, 1920년대 아동보조금이

나 가족수당 도입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었지만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대다수의 비현실적이라는 권고로 포기되었다(Castles, 

2007). 

22) 이 제도는 1945년에 실업 및 질병수당에 관한 연방제도로 대체되었다(Herscovitch & 
Stanton, 2008).

23) 근로자보상제도(Workers' Compensation)로 호주에 알려져 있는 직장 산재보험은 보험

체계를 주축으로 하여 만들어졌으며,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법에 정해진 비율로 보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여가 재원이 된다. 급여는 소득 연동적(earning-related)이며 자산조

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뉴사우스웨일즈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이 모델은 다른 지역으

로 퍼져나갔으며 각 지역에서 국가제도를 만들려는 시도로서 생존해왔다(Herscovitch & 
Stanton, 2008). 

24) 그러나 이러한 주 차원의 사회복지 제도 확대에 연방정부의 기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33년 설립된 연방급여위원회(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는 주정부가 자체 자원으로 실업구제와 같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할 수 없

는 작은 주에 대해 추가적인 기금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전의 임금중재의 예와 마

찬가지로, 그 근거는 사회정책적인 것이었으며, 지원의 수준은 “다른 주들의 수준 이하

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주가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데 필요한 원조의 양에 의해 결정”되
었다. “재정적 필요”에 대한 연방 분배의 원칙은 호주를 “세계에서 가장 균등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만드는 “재정적 균등화” 원칙이라 할 수 있다(Castl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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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브루스-페이지(Bruce-Page) 정부와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에서 기여형 제도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대상 집단이 

재난을 당한 사람과 유족(과부)에서 근로무능력자와 노인으로 대체되었

다. 이 때 제출된 4개의 보고서에서는 실업보험을 제외한 기여형 제도

를 제시했는데, 예방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1928년 원래 왕립위원회에

서 제시되었던 병자, 근로무능력자, 노인에 대한 급여에 유족, 고아를 

추가하는 제도가 제안되었으나, 여당, 야당 사용자측의 반대에 부딪혀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하지 못하였다(Curtin, 1994; Herscovitch & 

Stanton, 2008). 

라이언(Lyon) 정부는 비용절감에 대한 관심으로 기여형 제도에 주목

하게 되었다. 1937년 기여형 연금과 의료급여를 제안하는 영국 전문가

의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제안에 대해 노동계급이 크게 지지하고 법

제화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1938년 병자, 노인, 근로무능력자, 유족

(과부)과 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건강·연금보험 법안(National 

Health and Pensions Insurance Bill)이 제출되었다. 여기에는 투약, 

진료에 적용되는 의료급여도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의료협회

(British25) Medical Association), 국민당(Country Party(자영농민제

외))이 영향력 행사에 나섰으나, 국제정세 불안에 따라 국방에 대한 강

조로 제도 시행이 8개월 연기 되었다. 이후, 1939년 초 페이지(Page) 

의장이 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폐지할 것을 주장하면서, 법제화는 무기

한 연기되었다(Carney, 1994). 이 시기에는 오히려 1931년 모성수당에 

대한 자산조사가 시행되는 등 일부 급여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고 급여

액이 삭감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캐슬(Castles, 2007)에 의하면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체는 무관심이

나 입법화 노력의 부재 탓이 아닐 수도 있다. 그는 이 시기 특히 기여 

25) 이후 Australian으로 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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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급여 도입이 실패한 원인을 주요하게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는 당시 다수의 노동자가 이동노동자(itinerant workers)라는 점

이다. 사회보험은 안정적인 정규직(regular)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여형 급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다는 것

이다. 사회보험 진전을 지체시킨 또 다른 요인은 피용자 기여가 실질적

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조세를 의미한다는 근거로 기여 원칙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방 중재 및 조정 재판소는 “생활임금”을 

“문명화된 삶”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으로 규정지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take home pay)의 감소는 임금소득자 이해 보호를 추구하는 노조

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조정 시스템의 특수한 논리로 

인해, 이는 피용자 보험 기여금이 임금설정 당국에 의해 동일한 액수의 

임금 상승 근거로 간주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일부 고용주도 반대를 

공유했다. 

여하튼 사회복지에 대한 길고 지루한 논쟁과 법제화 실패는 이 시기

를 ‘사회복지의 공전기’ 혹은 ‘정체기’로 규정짓게끔 했다. 가턴(Garton, 

1990: 123)이 1920년대와 1930년대 호주 사회정책은 다른 서구 국가

들과 비교할 때 ‘낯부끄러운’ 수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

은 사회․경제적 배경에서였다.

나. Curtin/Forde/Chifley 노동당정부(1941년 - 1949년): ‘위대한 

시대’

호주의 사회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는 노동당이 연속적

으로 집권한 1941년부터 1949년까지 약 10년의 기간이다. 많은 학자들

이 이 시기를 ‘호주 복지국가 역사에서 위대한 시대’(the heroic age)로 

일컫는다(Mendes, 2008:18-19). 이 시기 동안, 특히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오늘날 호주 복지국가의 기본적 특성을 형성하는 주요 제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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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기여형 제도 제안이 연거푸 좌절되면서, 1940년대 이후에

는 확대된 형태의 사회부조형 복지국가가 형성되었다. 이는 이전의 보

수적인 행정부의 경제적인 목표 추구에 따른 재정적인 안정, 세계대전 

중 그리고 전후 기간 동안 커틴(Curtin)와 취플리(Chifley) 노동당 정부

의 노력, 그리고 전후 재건에 대한 여론에 힘입은 바 크다(Carney, 

1994)26). 

초기 이러한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은 자유당의 전신인 통합호주당

(United Australia)의 멘지스(Menzies) 정부에 의해 1941년 처음으로 

설립된 사회보장 총의회위원회(Joint Parliamentary Committee on Social 

Security)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보고서 시리즈를 통해 매

우 실질적인 연방 사회서비스 급여의 확대를 권고했다. 1940년 멘지스 

정부도 연속 집권으로 복지 대상자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27), 1941년 

정부 교체 마지막 날 아동수당(Child Endowment)을 도입하였다. 이후 

연속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정부에서도 총의회위원회 보고서는 정책 수

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다(Mendes, 2008: 18-19; Carney, 1994; 

Castles, 2007).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복지 제도 발전의 결정적 기반을 마련해 준 

개혁은 1942년 연방 정부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세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한 조치이다(Castles, 2007). 전시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단행된 이러한 조치는 호주 복지국가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정의 중앙집중이 전후 복지 개혁뿐만 아니라, 이후 노

동당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다시 집권했을 때 주정부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941년부터 이차대전 말까지 집권한 노동당의 커틴(Curtin) 정부는 

26) 카니(Carney, 1994)에 의하면 호주 복지국가 개혁의 요소들과 가치는 해외, 특히 뉴질

랜드와 주 정부들의 모델을 본땄다고 한다. 
27) 멘지스 정부의 사회보장 개혁 목표는 초기 ‘임금소득자’ 복지국가의 부적절성을 교정하

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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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모든 소득보장급여와 의료보장에 대해 연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

을 목표로 삼았다(Kewley, 1969: 82-95). 커틴 정부는 집권 후 지체 

없이 복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941년 사회보장제도의 

관리방식이 통합되어 새로운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가 설립되었다(Herscovitch & Stanton, 2008). 가장 먼저 추

진된 정책은 유족연금(Widow's Pension)으로 이는 1915년부터 당의 

정책이었으며 뉴웨일즈 주에서는 이미 1926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제

도였다. 유족연금제도는 1942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로써 노

동당은 집권 실패로 시행하지 못했던 선거공약을 실천하게 되었다28). 

1943년에는 유족연금에 몇 가지 사항이 보완되었다. 장제급여(Funeral 

Benefits)가 특정 연급 수급권자에게 제공되었다. 또, 근로무능력자 연

급수급권자의 아내와 자녀(아동기금의 자격조건이 없는 사람)도 부가급

여(Wives' and Dependents' Allowance)를 받게 되었으며, 출산수당이 

추가되었다(Carney, 1994). 

1943년에는 복지기금(National Welfare Fund)이 설립되었다. 복지

기금이 도입되면서 실질적으로 과세액이 증가하였다. 이로써 노동자는 

지불능력에 따라 기여하고 그 댓가로 자산조사에 의해 정액급여가 지급

되는 평등주의적 복지제도가 성립되었다. 이어서 1944년 커틴 정부는 

실업, 질병 및 특별 급여법(Unemployment, Sickness and Special 

Benefits Act)을 통과시켰다. 실업급여와 질병 관련 급여 역시 정액 방

식이고 일반 세입에서 재정을 충당하며 자산조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급여 수준은 연금보다는 낮았으며, 자산조사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실업

과 관련해서는 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28) 법 조항에 명시된 ‘유족(과부)’의 범주(사실상 혹은 법적인 과부, 방임된 아내, 재혼하지 

않은 이혼녀,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소한 여성)에 들어가면, 50세 이상의 여성 혹은 자녀

가 있는 50세 미만의 여성이 (자산조사를 통해) 연금의 자격을 지니게 되었다. 법률에서

는 연금수급 대상을 ‘가치있는’(deserving) 계층으로 한정한 것과 더불어 가족의 유지를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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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조건들이 반영되었다. 파업에 참여한 사람의 경

우 실업수당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실업과 질병수당의 도입은 

완전고용을 재건하고 유지하기 위한 더 큰 정책의 일부분이었으며, 직

업알선을 돕는 호주연방 고용서비스의 설립과 함께 진행되었다

(Herscovitch & Stanton, 2008). 

이로써 호주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이 거의 완성되었다. 멘지스의 자

유당 연합정권에 의해 도입된 아동수당을 제외하고 이 시기에 도입된 

모든 급여들은 현재 호주 복지국가의 고유한 양식이 된 정액의 자산조

사 급여였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의 복지제도 도입 시도가 모두 성공적

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노동당의 취플리 정부에 의해 1946년 

약제급여(Pharmaceutical Benefits)가 법제화되었고, 이어서 1948년 국민

건강법(National Health Act)이 제정되었지만, 전자는 대법원에 의해 무

효로 선언되었고 후자의 일부도 무력화되었다. 이는 영국이 비슷한 시

기 보편적 국민건강서비스법을 통과시킨 것과 대비되며, 오히려 미국에

서 강한 의료 이익집단의 입김으로 오늘날까지 공적 건강보험을 도입하

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 시기 호주에서 의약 관련 제도들

이 연달아 도입에 실패하거나 축소된 것 역시 의료 전문가 집단의 반대

에 기인한 결과이다. 

몇몇 제도 도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확실히 호주 사회복

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많은 중요한 

복지 제도가 도입되었고 아울러 그 기반이 되는 조세의 중앙집중화가 

이루어졌다. 전쟁 직후 이 같은 호주식 복지국가의 기틀이 확립된 것은, 

영국이 전후 노동당 애틀리정부 수립으로 베버리지 보고서를 실현시킨 

것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당시 호주는 강한 영연방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발달에 있어 영국의 영향이라는 측

면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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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다. 사회보험을 기반에 깔고 있는 베버리지 구상과는 달리 호주

는 주들이 시행하던 각종 공공부조 방식의 제도들을 연방화하면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는 앞서 자유당 정권에서의 사회보

험 입법 실패 경험과 기존 제도들의 정책적 유산으로 일부 설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 Menzeis 자유당정부(1949년-1972년): 보수연정의 복지방기 

커틴과 취플리(Curtin/Chifley) 노동당 정부의 복지국가 주도권에 이

어지는 23년 동안은 자유당/국민당(Liberal/Country) 연정 정부가 집권

함으로써 보수의 시기가 도래한다. 실제로 이 시기 사회입법 영역에서 

실질적 진전이 거의 없었다. 자유당 정책은 새로운 자원의 창출이나 연

방정부 책임의 확대보다는 현존하는 민간자원과 제공자에 대한 보조를 

강조했다. 이 시기 사회정책은 대개 중산층에게 유리한 신중한 점진주

의적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Mendes, 2008:19). 

멘지스(Menzies)29) 총리 재임기간 동안 주요한 사회정책 변화로 첫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확대(195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와 그들의 피

부양자에 대한 무료 약제 및 의료급여(1951년), 민간보험지출을 보조하

는 방식의 국민건강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연정은 또한 연금수급자에 

대한 자산조사를 관대하게 하고, ACOSS를 비롯한 사회복지 부문의 많

은 자원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복지를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복지에 대한 요구와 정치권의 관심의 불씨가 꺼

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경제적 번영으로 지역사회의 기대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삶의 질 이슈가 등장한다. 또, 멘지스(Menzies)의 권력사퇴

29) 멘지스(Sir Rober Gordeon Menzies, 1894-1978)는 역대 호주 수상 중 가장 오랜 기

간 재임한 수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수상 재임은 1939년부터 1941년까지이며, 
이후 오늘날의 자유당을 창립한 후 1949년부터 1966년까지 수상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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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보수당 정부의 정치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걸쳐 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Carney, 

1984). 특히, 보수당 정치인 가운데서 켈리(Kewley)는 복지에 대한 인

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1966년 노동당의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은 휘트

람(Whitlam)과 복지이슈를 놓고 경쟁했다. 그는 연금에 대한 자산조사

의 폐지를 주장했고, 전국민 퇴직연금(national superannuation)제도를 

제안했다. 고톤(Gorton) 보수당 정부 또한 복지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그의 지지자와 복지부 장관 웬트워쓰(W.C. Wentworth)는 복지개혁에 

대한 견해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보수당의 연속적인 집권 후반기인 1968년, 사

회이동성(social mobility)과 전후 이민을 고려해서 연금수급권자의 거

주 자격조건을 완화하였고, 1972년에는 특정 연금에 대해 해외 이주시 

연계를 추진했다. 1967년 장애인에 대해서 보호고용수당(shelterd 

employment allowance)을 도입했다. 또한, 1969년에는 장애아동수당

(Handicapped Children's Allowance)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노인에 

대한 재택보호(home care) 및 의약품 서비스(paramedical services) 지

원제도가 도입되었다. 1970년에는 무료급식차('meals on wheels')에 대

한 보조금이 제공되었다. 

멘지스 정부 이후 보수당 정부의 이 같은 부분적인 복지 개혁과 새

로운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GDP 대비 사회지출은 이 시

기 동안 오히려 감소했으며,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은 지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컨대, 1946년 주당 평균임금의 25%였던 연금액은 

1970년 20%까지 하락하였다. 1970년에 GDP 대비 복지지출은 7.37%

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당시 OECD 국

가 중 일본(5.72%)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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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Whitlam 정부 기간의 사민주의적 주도권(1972년-1975년) 

자유당-국민당의 오랜 보수연정 사이에 3년에 불과한 기간이지만 노

동당의 휘트람(Whitlam) 정부가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는 집권하자 노

동당의 급진적 보편주의 개혁안을 제시하였다(Carney, 1994). 1972년 

정책 연설에서, 휘트람은 모든 호주인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천명하였으며, 낙인이 부여된 소수에 대한 자선보다는 모든 공

동체 구성원에게 가용한 권리로서 복지를 옹호하였다(Whitlam, 1985: 

359-60; Mendes, 2008:26 재인용)30). 사회보장부 장관에 임명된 헤이

든(Bill Hayden)도 호주에서 용인되기 힘든 정도의 경제적 불평등을 줄

이기 위해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의 부와 소득 재분배를 증진시켜야 한

다고 주장했다(Carney, 1994). 

휘트람 노동당 정부는 급진적 개혁안으로 보편적인 최저소득( guaranteed 

minimum income)을 제시했으며, 퇴직연금(national superannuation), 산재

보험(national accident compensation), 의료제도(national health scheme)에 

대한 조사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야심찬 계획은 엄청난 비용과 근

로유인과의 명백한 배치성으로 인해 실행이 좌절되었다(Mendes, 

2008:28). 

대신 정부는 현존하는 연금과 급여 수준을 주당 평균소득의 25%까

30) 휘트람 노동당 정부의 첫 시도 중 하나는 복지정책 기저의 철학을 탐색하고, 정책과 우

선순위에 대해 정부에 세부적으로 권고하기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위
원회는 복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철학적 접근 확인했다: 정부 개입은 개인이나 

가족이 기본 욕구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잔여적 견해; 사회복지를 사회 모

든 구성원의 평등한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회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필수적

인 제도로 보는 제도적 견해; 사회복지를 모든 일차적인 물질적 욕구 제공 뿐 아니라 사

회적, 문화적 만족을 위한 진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의 기본적인 통합적 제도로 간주

하는 견해. 위원회와 정부는 이 중 세 번째 철학에 찬동하였으며, 사회복지는 “양적, 질
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와 특정 불이익 집단에 유리한 긍정적으로 차별적인 

선별적 서비스를 보장하는 변화의 적극적 대행자”이어야 하고, “사회정책은 따라서 모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와야 하고, 사회 내에서 자원을 재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Social Welfare Commission, 1975: 13; Mendes, 20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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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또, 새로운 범주의 편모급여(Supporting 

Mothers' Benefit)를 도입하고, 재외호주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

했으며, 고아연금(Double Orphans' Pension)을 도입했다. 전 정부에서 도

입된 장애아동수당(Hadicapped Children's Allowance)제도를 시행하였으

며, 노숙인지원법(Homeless Person's Assistance Bill)을 발의하였다. 또한, 

특정 범주의 급여와 연금 간 격차를 축소하고, 노령연금에 대한 자산조

사를 폐지하였다. 이와 함께, 클라이언트 불평 구제를 위한 독립기구로 

사회보장 항소재판소(Social Security Appeals Tribunals)를 설립하였다

(Whitlam, 1985: 362-63)

3여년의 짧은 집권 기간 동안 이같은 휘트람 정부의 급진적인 복지

개혁을 두고, 역사가 맥킨티어(Stuart Macintyre)는 ‘이 나라에서 최초

의 실질적인 사민주의 시도’로 서술했다. 이는 경제에서 더 공정하고 

더 평등주의적 결과를 증진시키는데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켰다는 점에

서 그러했다(Mendes, 2008:25). 인구 중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들에

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 건강, 주택, 도시개

발, 교육 영역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을 투여한 휘트람 정부의 노력은 

임금수준 보호에 대한 노동주의적 강조에 한정된 노동당의 전통과 극히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Macintyre, 1986: 138). 

그러나 이같은 휘트람 정부의 개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은 

노동시장과 경제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

도 제기된다(Mendes, 2008:29). 또한, 1974/75년 경기침체를 시작으로 

한 완전고용의 종말, 경제성장의 하락, 이로 인한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주 가족의 빈곤 수준 증가는 소득보장에 대한 의존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후 신자유주의 개혁이 급물살을 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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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raser 정부의 사회적 자유주의(1975년-1983년)

프레이저(Fraser) 자유당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온건한 점진주의로 

표현된다(Carney, 1994). 프레이저 정부의 복지 아젠다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경향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으로, 

정부정책은 민간지출 유인 제공에 유리하도록 공공부문을 삭감하고, 큰 

정부로 인해 예상되는 의존도 증가를 줄이는데 기초하였다. 다른 한편, 

정부는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주의적 동정을 강

조했다(Mendes, 2008:29).

1975년 집권한 프레이저 정부는 사실상 두드러진 개혁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동당이 기초를 마련한) 가족수당의 재구축을 빼고는 

1976년 자산조사 항목에서 재산을 제외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내용

이라 할 수 있다31). 이 외에도 1977년 장애아동수당이 (소득조사를 통

해) 경증장애까지 확대되었다. 1977년 모성보호급여(mother's benefits)

제도는 아버지에게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의무교육만 마치고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자격은 더 엄격해졌고, 실업급여법은 

전체적으로 더욱 까다로워졌다. 생활비운동(cost-of-living movements)

의 연장선에서 연금액의 증액이라는 정부 정책이 1978년 법제화되었지

만, 70세가 넘은 노인에 대한 노령 연금에 대해서는 소득 조사가 다시 

부과되었다.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복지비용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

고, 이 기간 동안 복지 지출 수준은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프레이저 정

부 첫 해인 1975-6년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5.7%였으나 마지막 

해인 1981-2년에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3.6%로 감소했다. 그나마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31) 그러나 이 조치도 1985년 호크(Hawke) 정부 때 다시 원상복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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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78년과 1982-83년 경기 후퇴로 인해 사회보장급여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160.7천명에서 390.7천명으로 증가하였다(Cass and Whiteford, 

1989:277; Mendes, 2008:32). 신자유주의적 수사를 구체적인 결과와 

부합시키고 복지국가를 축소하려던 프레이저 정부의 실패는 작은 정부

의 옹호자들을 화나게 했으며, 그 결과 반복지적인 신우파(New Right)

가 출현하기도 했다(Garton 1990: 168-69)

  3.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1983년∼현재

1983년 이래 많은 정책 논쟁은 신자유주의적 이념 구조와 지구화로

부터 야기되는 정책적 제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노동당정부와 자유

당/국민당 연립정부 모두 지구화된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호주는 특정 형태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 가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형태의 재구조화는 일반적으로 미국에 

의해 세워진 정책 준거를 따르며,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따른 대안적 

경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Mendes, 2008:35). 

가. Hawke/Keating 정부의 노동타겟팅(1983∼1996년)

호크/키팅(Hawke/Keating) 정부는 노동당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

자유주의와 세계화의 복합적인 이념적 구도에 의해 강하게 영향을 받았

다. 두 정부는 자유 시장 목표를 지원하는 경제정책과 최소한 원칙으로

서 사회정의의 증진에 기초한 사회정책 간의 지속적인 철학적 긴장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Mendes, 2008:32-33). 

한편으로, 노동당은 세금을 낮추고 사회지출을 줄이는데 기초한 경제

적 합리주의 아젠다에 신중하게 순응했다32). 동시에, 빈곤한 특정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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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유지했다.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데 사

용된 프레임웤은 ‘표적화된 복지’였으며,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확대보다는 가장 욕구가 있는 복지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조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일환으로 노령연금과 가족수당 같이 이전에 보편적이던 급여에 다

시 자산조사를 도입했다. 표적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보장 수급자, 특

히 연금 수급자와 아동을 가진 저소득가족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였다. 

1987년에는 가족급여 패키지(Family Package)를 도입했으며, 이 밖에 

한부모에 대한 일자리, 교육 및 훈련제도(Jobs, Education and 

Training), 아동지원제도(Child Support Scheme), 메디케어(Medicare), 

좋은 도시 프로그램(Better Cities Program) 등을 추진했다. 동시에 호

크/키팅 정부는 복지사기 방지(anti-welfare fraud) 캠페인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실업자에 대한 의무훈련제도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저

소득자에 대한 급여는 다른 불이익집단의 권리와 생활수준에 대한 공격

과 병행되었다(Mendes, 2008). 

호크/키팅 노동당 정부는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소득분배

를  위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 빈곤과 실업 같은 - 자

유시장 정책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완화시키는데 강조점을 두었다. 

나. Howard 정부의 복지 후퇴(1996∼2007년)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되어 온 호주의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은 한

마디로 복지축소로 특징지워진다. 호주 사회보장의 퇴보는 거시적인 맥

락에서 전세계적인 복지국가 재편에서 유래한다. 완전고용 및 남성 노

동자 보호에 기반하여 확립되어 온 호주 사회보장제도는 1980년대 후

32) 이러한 전략은 불가피하게 불평등 증가를 초래했다. 1981년 0.281이던 호주의 지니계수는 

1989년 0.304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시 0.317로 악화되었다(www.lis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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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자 및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압박을 경험하면서 붕괴하기 시작했다(Smyth, 1998). 많은 

사회정책 학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이 

호주 사회보장 개혁의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즉, 일을 통한 복지

(work-based welfare) 또는 일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등 워크

페어 정책이 기존의 보호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대체하면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개념은 구호와 권리에서 계약과 의무로 전환된다(Harris, 

2001).  

호주 사회보장의 퇴보는 정치외교적 관계에 의해서도 설명된다. 호주 

사회보장 체계는 구빈법적 전통에 기반한 영국보다는 훨씬 평등주의적 

정치사상에 기초해 있지만(Kewley, 1973), 구빈법적 유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다. 즉, 자격 있는 빈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열등처우

의 원칙 등의 가치들이 사회보장 제도 설계에 영향을 미쳐왔다(Carney, 

2006). 복지국가 재편기에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구빈법적 

복지자원 분배가 더욱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90년대부터 

본격화된 미국 친화적 외교도 사회보장 축소에 기여했다(Phillips, 

2007). 즉, 호주는 미국과의 정치, 경제 및 안보 우호관계 확대를 추구

해 왔고, 사회보장에서도 미국의 분절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프로

그램들이 도입되면서 이제 두 나라 간에 사회보장 접근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Hoefer & Midgley, 2006). 최근에 호주도 미국처럼 1인 

부모 가구 또는 미혼모 가구를 표적화하여 복지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의 제도적인 요인도 사회보장 축소를 가속화해왔

다. 호주의 범주적 급여 체계와 일반조세에 기반한 재원 충당은 사회보

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아오지 못했다. 가

족세제급여와 노령연금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나, 

실업수당 및 양육급여 등은 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박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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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급여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왔다(Ziguras, 2010). 그 결과로, 대상 표

적성의 강화, 소득 및 자산조사의 엄격화, 그리고 유효한계세율의 상승 

등의 정책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다(Whiteford & Angenent, 

2002).

복지국가 재편기 이후 진행되어 온 사회보장 개혁은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집권한 자유연립 보수당 정부에 의해 확립된 상호의무제

(Mutual Obligation)를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된다.33) 상호의무제는 복

지계약주의(welfare contractualism)에 입각한 워크페어 정책으로서, 기

존의 권리(entitlements)에 기반한 복지 대신에 조건부(conditional) 복

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Kinnear, 2002). 상호의무제는 한마디로 정부

의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자는 그 대가로 사회를 위해 기여를 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근로연령 사회보장 수급자를 표적화한 정책으로서, 실업수

당과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노동시장에서

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요구한다. 상호의무 활동에 참여하는 것

에 동의함으로써 사회보장 급여 자격이 발생하며, 상호의무 활동에 참

여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급여대상자에게는 급여상의 불

이익이 적용된다. 상호의무제 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소위 ‘급여를 

위한 노동(Work for the Dole)’이다.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최대 금액

의 청년수당을 3개월 이상 수령하고 있는 18세에서 19세 사이의 연령

자, 그리고 최대 급액의 청년수당 및 실업수당을 6개월 이상 수령하고 

있는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연령자는 구직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이 인

증하는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2주당 

33) 상호의무제는 보수당 정부에서 새롭게 입안한 정책은 아니다. 이전 노동당 정부에서부터 

이미 ‘호혜의무제(reciprocal obligation)’가 시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직업협정 (Job 
Compact)’ 프로그램을 통해18개월 이상의 장기실업 급여자에게 급여의 대가로 구직활

동 요건을 적용하고, 직업훈련 등의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보수당 정부의 상

호의무제는 호혜의무제를 더욱 엄격화하여, 노동시장 프로그램 제공을 줄이고 급여 요건

을 강화했다.



58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20.80달러의 인센티브 급여가 주어진다. 상호의무제 정책은 현재까지도 

호주의 실업 관련 사회보장 급여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림 2-12〕사회보장 급여 수급자 추세 

(단위: %)

0

5

10

15

20

25

30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자료: Daniels(2008)

 실업 및 노동시장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던 호주의 사회보장 

개혁은 장애인 및 1인부모 가구 등 제반 급여대상자에게로 확대되어 추

진되고 있다. 그 결과 증가 일로에 있던 호주의 근로연령 사회보장 수

급자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사회보장 수급자 감소는 고용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과 함께, 일부 사회보장 급여의 만료 및 폐지 그리고 

사회보장 급여의 자격요건 강화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b). 특히, 실업수당, 청년수당 그리고 양육급

여 등 실업 관련 급여자 수의 감소가 특징적인 현상이다. 또한 노령연

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및 노인의 노동시장 잔류 유인책은 비근로연령

층의 사회보장 수급자 비율 상승도 억제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사회보장 수급자의 축소는 그동안 보수당에서 추진해온 신자유주의적 

사회보장 개혁의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충분히 예견되었듯이 정부 사회보장의 감소는 저소득 가구의 

복지 욕구 미충족과 빈부격차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Australi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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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ocial Service, 2007). 예를 들어, 사회보장 급여자들의 가처분소득

은 비급여자들의 47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b), 미충족된 복지욕구를 가진 저소득 가구들이 정부 

대신에 자선단체나 비정부기관으로 원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실업급여에 부가된 의무사항들도 구직자들의 근로 의

욕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Ziguras, 2004).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 등 민간복지 지원확대와 병행되어 추진되어 온 저소득 

계층 지원 감소는 결과적으로 중간계층 복지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Chenoweth, Warburton, & Buckley, 2005). 

다. 2007년 이후 노동당의 복지개혁

2007년 보수당의 장기집권이 종료되고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

보적 사회보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졌다. 집권한 지 수 개

월 내에 세계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와 잇따른 불황을 맞았

다. 케빈 러드(Kevin Rudd) 정부는 작금의 지구적 경제위기를 신자유

주의적 경제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인식하고, 경기순환 전략으로서 케인

지언 수요관리를 채택했다(Rudd, 2009). 즉, 노령연금 및 가족 급여 인

상하고, 저소득 계층에게 한시적인 현금급여(Bonus Payments)를 지급

함과 동시에 교육시설, 도로 및 공공주택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확대

함으로써 공공지출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수단(economic 

stimulus package)으로 활용했다. 적극적인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호주

는 경기후퇴를 피할 수 있었고, 러드 정부의 재정정책은 케인지언 사회

보장 제도의 부활로 평가되기도 했다(Fenna, 2010). 

호주는 노동당의 집권으로 최근에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증가를 경험

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노동당의 복지 개혁 역시 ‘책임 있는 복

지’(responsible welfare) 담론과 함께 복지 통제정책들을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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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복지 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여전히 

복지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복지통제정책은 ‘소득관리’(Income 

management)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보수당 집권기에 복지의존

성에 대한 처방으로 도입되었으며,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지역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2007년부터는 ‘격

차 축소’(Closing the Gap)라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호주 원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사회보장 급여가 다른 목적으

로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비통제가 주요 목적이다. 즉, 사회보장 

급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급여사용을 필수 생계분야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호주(Western Australia) 지역(Care York Welfare Reform) 

및 퀸즈랜드 일부 지역 등 원주민 거주지역으로 적용이 한정되어 있지

만 향후 전국가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10).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실업급여 및 가족세제급여 등의 사회보장 급

여의 일부가 특별계좌로 분할 지급된다. 그 비율은 일반적으로 50퍼센

트이지만, 일시금으로 지불되는 급여는 전액이 적용된다. 분할된 금액은 

센터링크에서 발급된 ‘기초카드’(Basics Card)에 적립되어, 구매 결제시 

사용내역 기록이 남게 되어있으며 정부로부터 인가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카드에 입금된 급여는 음식, 주택, 의복, 교육 및 의료 등 

기본적인 생계분야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술, 담배, 도박 등 금지된 분

야에 쓰여서는 안된다. 3개월 이상 복지급여를 받아 온 25세 미만 연령

자와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아 온 25세 이상 연령자 등 장기 사회보장 

급여 수령자가 주요 적용대상이며, 자발적으로 소득관리 프로그램에 참

여할 수도 있다. 지정된 소득관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득관리 

능력이 향상된 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회보장 급여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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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통제는 소비제한 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교출석 관리에도 이용되고 

있다. 현재 시범 시행 중인 ‘학교 출석 향상’ (Improving School 

Enrolment and Attendance through Welfare Reform Measure, 

SEAM) 프로그램에 의하면, 실업 및 가족지원 급여를 받는 자의 학령

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되지 않거나 정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급

여의 일시 중단 또는 자격요건 박탈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정권 초기 노동당 정부는 진보적 사회보장 개혁을 일시 추진했으나, 

지난 30년간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복지노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지 못했다. ‘복지를 위한 노동’ 프로그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급여에 통제와 처벌적 목적을 결합시킴과 동시에 잠재적 급여 

대상자들을 노동시장에 가능한 오랫동안 잔류시키기 위한 유인정책들도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근로 보너스(Work Bonus)가 대표적인 예

로서, 기존의 연금보너스(Pension Bonus)를 개정하여 2009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에 이른 노인이 연금수령은 연기하고 근

로를 연장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1

주일에 250불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노령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Financial Planning Association 

Australia, 2011). 

이처럼, 호주의 사회보장은 처벌적 조치와 유인정책을 병행하면서 지

속적으로 급여요건을 강화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면, 향후

에도 표적화와 급여제한 그리고 급여대상자의 행위 통제는 계속될 것으

로 보인다. 급여대상자의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온 호주의 사회보장 개혁이 복지선진국으로서의 호주의 위상을 과거의 

역사로 묻어두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Bryson, 1993) 당분간 유효할 것

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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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호주의 사회보장체계

제1절 사회보장체계 개요

  1. 급진적 사회정책

1990년대에 활성화된 비교사회복지 연구는 각국의 사회정책 성격 규

명을 촉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비록 거시적인 복지국가 모형 논의의 

전성기가 지났지만, 당시의 호주 복지국가 포지셔닝은 호주 사회보장 

체계의 개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에스핑 엔더슨

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 정부지출과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한 사

회보장 급여 대상 결정을 주요 근거로 호주를 영국, 미국과 함께 자유주

의적 복지 자본주의(liberal welfare capitalism)로 분류하였다(Esping- 

Andersen, 1990). 이는 사실상 호주를 복지 후진국(welfare laggard)으

로 위치지운 것으로, 실제 호주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17.9%로

서 OECD 평균(22.4%)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 2007). 

호주가 사회민주적 정치 전통을 기초로 선진적인 사회정책을 입안해 

왔다고 믿어 왔던 호주 사회정책 학자들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서의 

호주’에 즉각적인 반론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반론은 Castles and 

Mitchell(1990)에 의해 제기된 ‘급진적(radical)’ 복지국가 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에스핑 엔더슨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및 계

층화(stratification) 지수가 실제 호주 사회정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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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단순한 척도들이며, 호주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주의와 시장주의

에 입각한 전형적인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통합적인(inclusive)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Castles and Mitchell, 1990).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은 전형적으로 소득 및 자산조사를 수반하지만, 그 기

준선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comprehensive) 소득

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Arts & Gelissen, 2002).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4백 8십만명(호주 전체 인구의 25%) 이상의 근로연령층이 정부

로부터 직접적인 소득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며(Pink, 2001), 가족 세제 

급여(Family Tax Benefits)을 받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80%에 달한다

(Whiteford & Angenent, 2002). 또한, 과반수 이상(55%)의 저소득 

가구(하위 30% 소득 분위)에게는 연금과 수당 등 사회보장 소득이 총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a).

〈표 3-1〉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단위: %)

국가 멕시코 한국 미국 호주 독일 스웨덴 프랑스 OECD

공적 사회지출 8.0 8.5 17.4 17.9 28.4 32.1 32.8 22.4

자료: OECD(2007)

 

낮은 정부지출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사회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호주가 정부지출 확대 노력보다는 제도적 재분배 

(instrumental redistribution)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Castles & 

Mitchell, 1990). 즉, 호주는 최저임금제와 고용보장 등을 포함한 강력

한 노동시장 통제와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해,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소득이전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hiteford, 2006). 제도적 재분배로 구조화된 호주의 급진적인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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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체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유지를 가능하게 해왔다(Castles & Mitchell, 1992). 

 

  2. 사회보장 급여 내용

가. 사회보장 급여 형태 및 방식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소득보장 급여(income support payments)는 

크게 수당(allowances or benefits)과 연금(pensions) 등 두 가지 형태

로 구분된다. 수당은 일시적인 보호의 수단으로 지급되는 단기적 급여

를 말하며, 연금은 장기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계층

에게 주어진다. 대체로 수당에 비해 연금에게 더 높은 금액이 지원 된

다(Ziguras, 2010). 2010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회보장 프로그

램은 <표 3-2>와 같다. 단, 다음에 제시된 급여는 모든 정부급여를 포

괄하고 있지는 않으며, 특히 서비스 형태의 급여는 포함되지 않았다.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는 크게 자동 이체(direct deposit), 수표 

(cheque), 그리고 전자급여카드(Electronic Benefit Transfer cards)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이 이루어진다. 모든 정기적 급여는 센터링크

로부터 급여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된다. 이 방식은 급여의 수

표 등을 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여의 분실 및 연체를 방지할 수 있

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의 급여는 

우편을 통해 수표나 전자급여카드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모든 급여는 2주 단위(fortnightly)로 지급되며, 급여가 시작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급여자격이 발생한 날에 기준 한다. 예를 들어, 가족세제 급

여나 병가 수당은 급여 신청을 늦게 하더라고 소급 적용(back-payments)

을 허용하고 있다(Welfare Rights Centr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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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사회보장 급여 종류

범주 급여

가족 및 

아동

가족 지원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유급 출산휴가 (Paid Parental Leave)
예방접종 수당 (Maternity Immunisation Allowance)
출산수당 (Baby Bonus)
고아 수당 (Double Orphan Pension)
가족 위기 급여 (Crisis Payment)

보육
보육 급여 (Child Care Benefit)
보육 세제 환급 (Child Care Tax Rebate)

노인, 
질병 및 

장애인

노인

노령연금 (Age Pension)
배우자 연금 (Wife Pension)
공과금 수당 (Utilities Allowance)
연방정부 건강 할인 카드 (Commonwealth Seniors Card)

질병 및 

장애인

장애 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병가 수당 (Sickness Allowance)
보호인 수당 (Carer Allowance)

교육 및 

노동

학생 및 

청소년

학업 수당 (Austudy)
원주민 학업 수당 (ABSTUDY)
청소년 수당 (Youth Allowance)
벽지출신 학생 지원 급여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노동시장

실업 수당 (New Start Allowance)
실업자 배우자 수당 (Partner Allowance)
과부 수당 (Widow Allowance)
육아 급여 (Parenting Payment)
이동 수당 (Mobility Allowance)
특별 수당 (Special Benefit)

기타 

급여

사별수당 (Bereavement Allowance)
주거비 지원 (Rent Assistance)

자료: Centrelink(2011); Koken&Smith(2005)

 
 

나. 자격조건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권리는 노동시장에서의 기여를 통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급 노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유지

할 수 없는 자는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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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소득 지원은 거주와 욕구에 기반하고 있다. 개별 급여는 특수한 

자격조건을 적용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조건은 크게 거

주요건(residence requirements)과 소득(income) 및 자산(asset) 조사 

등 두 가지를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호주 사회보장 급여는 호주 거주민(Australian residents)

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한다. 호주 사회보장에서 정의하는 호주 거

주민은 호주 시민(an Australian citizen), 영주권자(the holder of 

permanent visa), 그리고 기타 법으로 보호되는 특수 범주의 거주민 

(the holder of Special Category visa)을 포함한다. 거주민 요건과 함

께 몇몇 사회보장 급여에는 거주기간 요건(period of qualifying 

residence)이 적용된다. 즉, 새 이민자들의 경우 실업 및 기타 수당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2년의 거주가 요구된다. 단, 가족세제급여를 

포함한 일부 가족 지원 급여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이 면제되어 적

용되는 경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주 거주 기간은 호주 내에서의 거주 

기간으로 측정되지만, 호주와 협약이 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

는 해당 국가에서의 거주기간도 호주에서의 거주기간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Koken & Smith, 2005). 또한, 난민(refugees)들과 그 가족, 그

리고 난민으로 인정된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s)에게는 대기기간 

(waiting period) 없이 사회보장 급여 자격이 부여된다. 

일부 사회보장 급여는 장기간 호주 거주를 요구하는데, 노령연금 

(Age Pension)과 장애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s)을 받기 위해

서는 10년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두 가지 급여는 다른 급여

들에 비해 장기간의 생애에 걸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genuine) 호주 거주민에 한하여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의향이 반영되어 있다. 동시에 장기간 거주요건 적용을 통해 급여 대상

자를 축소함으로써 사회보장 재원을 보호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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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HCSIA, 2009). 

호주는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을 향상시키는 장점 때문에 사

회보장 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조사 방식을 지속적으로 선호해 

왔다(Carney, 2006). 이로 이해 평등한 자격조건이 주어지는 보편적 사

회보장 급여가 발달하지 못했고, 선별적 급여 모델을 구축해 왔다. 기본

적으로 호주의 모든 급여는 소득 또는 자산 조사를 거쳐야 하다. 시각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제외한 모든 연금과 사회

보장 급여는 소득조사를 통해서만 자격조건이 결정되며, 가족세제혜택

(Family Tax Benefits)을 제외한 대부분의 급여에 대해서는 자산조사

가 실시된다. 일부 실업 관련 급여는 소득 및 자산조사에 더하여 구직

활동에 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만 지급된다.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

여(accumulative)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 둘 중의 하나를 대안적

(alternative)으로 적용하되(Carney, 2006), 둘 중 낮은 급여를 산출하

는 것을 채택하게 된다(Welfare Rights Centre, 2004).

급여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소득 단위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당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자의 2주치(fortnightly) 소득을 고려하고, 연

금과 가족세제급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연간 가족소득(annual family 

income)을 고려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급여들은 가족의 잠재적 지불능

력을 심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소득 및 가족자산 조사가 실시된다

(Carney, 2006).

 

다. 급여수준 결정

소득 및 자산조사는 소위 자유영역(free area 또는 threshold 

amount)이라고 하여, 급여대상자가 최대의 급여액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공한다. 소득과 자산이 이 자유영역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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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당 및 가족세제급여는 정해진 비율(taper rates 또는 reduction 

rates)로 감소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수당은 연금에 비해 낮은 자유영역

과 높은 급여감소율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의 경우 자유영역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1달러의 소득증가에 대해 40센트만 소득으로 간주

하는 반면 실업수당(New Start Allowance)의 경우 추가소득이 2주에 

250달러에 달할 때까지는 1달러당 50센트, 그리고 250달러를 넘을 경

우 1달러당 60센트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감소시킨다

(Department of Treasury, 2008). 이는 수당 수령자들은 연금 수령자

에 비해 계층 특성상 정규직(full-time) 등 안정적인 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되면 정부 급여에 의

존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충분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Ziguras, 2010).

호주 사회보장 급여 수준의 적절성(adequacy)은 호주 사회정책 학계

에서 그다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Saunders & Wong, 2011). 실제

로 호주는 공식적인 빈곤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 수준의 사회보

장 급여가 적절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객관적인 준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Harmer, 2009).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본 생활수준

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없다. 전통적으로 호주 학계에는 헨더슨 빈곤선

(Henderson poverty line)34)을 대안적으로 이용해 왔고, 호주의 사회

보장 급여의 절대적 적절성 역시 이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되어 왔다. 

대체적으로 호주의 사회보장 급여는 헨더슨 빈곤선보다는 낮은 수준에

서 결정되어 왔고(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2011), 적절한 생활수준을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것

34) 헨더슨 빈곤선은 1973년에 최초로 측정되었으며, 4인 가구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가

처분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다. 다른 가구 유형은 균등화 지수(equivalence scales)
를 이용하여 재산출되며, 매 분기마다 가구 가처분 소득 지수를 이용하여 갱신된다. 대
략적으로 표준가구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 소득의 56.5 % 수준을 유지해 왔다(John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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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평가되어 왔다(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2004). 

〈표 3-3〉호주 사회보장 급여의 적절성 국제비교 

(단위: %)

국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덴마크 OECD

가족급여 (4인가구, 
중간가구소득 대비)1) 19.9 42.6 56.2 33.7 31.6 42.7 33.0

노령연금 

(중간소득 대비)2) 51.8 41.1 55.8 58.0 64.3 59.6 60.1

실업급여 (4인가구 

부양의무자 기준)3) 47 71 60 76 58 73 67

자료: 1) OECD(2009), 2) Tiffen & Gittins(2009), 3) OECD(2010)

 

사회보장 급여의 국제비교는 호주 사회보장 급여의 상대적 적절성이 

급여 범주에 따라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가족급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호주의 가족세제

급여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 다시 논의되겠지만, 노인들을 위

한 사회보장 급여는 강제기업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적절성에 상당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대한 일반 대중의 낮

은 지지는 향후에도 실업급여의 적절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Saunders, 2002). 급여 범주에 따른 급여 적절성의 차이

는 호주 정부의 사회보장 급여 우선순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근로연령 가족의 사회보장체계

호주의 저소득 가구 소득보장 급여는 크게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급여와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구를 위한 급여로 구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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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전자는 부양아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소득세 시스

템과 직접적인 현금급여를 통해 제공된다. 반면, 후자는 부양아동이 없

을지라도 실업, 노령 및 장애로 적절할 소득활동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

되는 말한다. 사회보장 급여의 적절성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일반적

으로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부양가정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보호함으로써 아동빈곤을 방지하

고자 호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호주는 부

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의 확대를 통해 빈곤

아동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해왔다(Harding & Szukalska, 2000). 참

고로, 호주의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10.1%로서 OECD 평

균(11.5%)보다 낮은 수준이다(OECD, 2011).  

 

  1. 부양아동 가족 지원 급여

가. A형 가족세제 급여 (Family Tax Benefit Part A)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 지원 제도는 크게 A형 

가족세제급여(Family Tax Benefit Part A), B형 가족세제급여 

(Family Tax Benefit Part B), 그리고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

를 포함한다. A형 가족세제급여는 육아에 필요한 일반적인 생활비 지급

을 목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16세 미만의 부양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

는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양아동이 16세 이상이라도 24세 까지는 

정규 학업 또는 정규 직업훈련(full-time education or training) 등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호주 영주 

거주민에 한하여 지급되며, 급여 수준은 가구소득, 부양아동의 수 및 나

이 그리고  보호 수준(the level of care)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 현

재, 연간 가구소득이 45,144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급여액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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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연령 2주치 급여 ($) 연간 급여 ($)

 13세 미만 164.64 5,018.75
13∼15세 214.06 6,307.20
16∼17세  52.64 2,098.75
18∼24세  70.56 2,565.95

이후 연소득 94,316달러까지는 1달러당 20센트, 그리고 급여가 중단되

는 소득금액까지는 1달러당 30센트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된다.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기준 역시 부양아동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추가적인 아

동에 대해 연간 3,796달러의 소득을 인정하여 급여중단 소득기준을 상

향 적용하고 있다. 또한, A형 가족세제 보충 급여(Family Tax Benefit 

Part A Supplement)라고 하여, 소득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가구에게 

연말 세금환급 신청 이후에 아동 1인당 최대 726.35달러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보충급여는 소득을 하향 신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초과 

급여(overpayment)를 차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A형 가족세제 급여는 ‘대가족 보충급여(Large Family Supplement)’라

고 하여, 3명 이상의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아동 1인당 추가적인 

급여을 적용하고 있으며, 쌍둥이 등 다중출산 가구에 대해서도(Multiple 

Birth Allowance) 아동 1인당 추가적인 소득 지원을 하고 있다. A형 

가족세제급여의 자격조건을 가진 가정이 주택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Rent Assistance)’가 지급되며, 그 지원금액은 부양아동의 

수와 임대료, 가구 구성 등 가족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A형 가족세제급

여와 동일한 기준의 소득조사가 적용되며, 별도의 자산조사는 실시되지 

않는다.

〈표 3-4〉A형 가족제세급여 최대 급여액 (각 아동당)

자료: Centrelin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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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형 가족세제 급여 (Family Tax Benefit Part B)

B형 가족세제급여는 기본적으로 1인 가구주 가구(single parent 

families) 또는 단일소득 가구(single income families) 지원을 목적으

로 하며, 부부가 동시에 수입이 있더라도 부차적인 소득자(secondary 

earner)의 소득이 낮을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16세 미만의 부양 

아동이 있거나 18세까지의 정규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A

형 가족제세 급여는 아동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1인당 급여액이 

감소하나, B형 가족세제 급여액은 아동의 수에 따라 차별적이지 않다. 

가장 나이가 어린 아동의 나이에 기초하여 급여 수준이 결정되는데, 5

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 최대 금액이 지급된다. 

〈표 3-5〉B형 가족세제급여 최대 급여액 (각 아동당)

최하 연령 아동 2주치 급여 ($) 연간 급여 ($)

 5세 미만 140.00 4,004.05
6∼18세  97.58 2,898.10

자료: Centrelink(2011)

 

2011년 현재, 단일소득 가구 또는 이중소득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연간 소득이 150,000달러가 될 때까지 급여자격이 유지된다. 1인 가구

주 가구에게는 최대 급여 자격이 주어지지만, 연간 소득 150,000달러 

이하의 이중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 조사가 적용된다. 이 

때 주소득자(primary earner)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부차 소득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된다. 즉, 연간 4,745달러 이하까지 부

차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급여액이 적용되며, 이후 소득에 대해서는 1

달러당 20센트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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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 지원 제도 (Child Support Scheme)

공인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가구는 보육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일 보육(long day care), 가족 보육(family day care), 방과

후 보육(outside school hours care) 및 방학 보육(vocation care) 등 

인증된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 이 급여가 적용

되며, 등록된 보육인(registered carers)이 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대해

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보육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급여로 구

분된다. 하나는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로서, 일반 저소득 가구

의 보육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소득이 증가

함에 따라 줄어들며, 지불한 보육료에 대해 시간당 최대 3.68달러를 받

을 수 있다. 2011년 현재, 연간 가구소득이 38,763달러까지는 최대의 

지원을 받게 되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액은 줄어든다.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보육 아동의 수에 따라 급여가 중단되는 소득기준이 

상승한다. 보육급여 자격을 갖춘 가구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아동 1인

당 24시간의 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부모가 주당 15시간 이상

의 근로, 직업교육 또는 학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50시간까지, 그리고 

부모가 둘 다 학업이나 근로로 인해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50시간 

이상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표 3-6〉보육급여 소득기준

보육 아동 수 연간 소득 ($)

1명 138,065
2명 143,095

3명 이상 / 이후 추가 아동 161,581 / 각 아동당 30,528

자료: Centrelink(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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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대신 두 번째 보육비 지원 제도인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급여

를 받을 수는 있다. 이 급여는 부모가 모두 근로활동으로 인해 아동을 

보육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며, 보육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육환급 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실시되지 않지만, 연간 최대 급여

액이 7,500달러로서 상한선이 적용되고 있다.

 

라. 기타 가족 지원 제도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A형 가족세제 급여

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게 ‘의료 카드’(Health Care Cards)가 발부된

다. 이 카드 소지자는 의약품에 대해 할인혜택을 부여받으며, 주정부에 

따라 구급 서비스, 치과 및 안과 서비스 등의 의료비용, 교통비, 그리고 

전기, 가스, 및 수도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한, 연간 소득이 75,000달러 이하인 가구에 대해 신생아의 육아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수당(Baby Bonus)이 제공된다. 이 급여는 출산 이

후 26주에 걸쳐 지원되며, 매 2주당 379.77달러가 지급되며, 첫 급여액

은 출산용품 구입비를 고려하여 879.77달러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2. 소득지원 급여

근로 연령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실업자, 구직자 및 양육 책임자들

을 대상으로 한 급여들로서 실업수당, 양육급여, 청년 수당 등을 포함한

다. 호주의 근로연령 가족 소득지원 정책은 복지 의존을 줄이고 노동시

장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왔다. 즉, 정부에서 재정지원

을 하는 대가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증명하거나 학업, 

직업교육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도록 요구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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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장애나 보육 책임, 노령 및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근로시장 

참여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게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가. 실업수당 (New Start Allowance)

실업수당은 21세부터 노령연금 지급 이전 연령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타 가족지원 급여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이 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의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구직계획’(Employment Pathways Plan) 프로그램에 서명 동의함으로

써 지급이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의 직업배경과 상황에 맞추어 

취업에 이르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급여 대상자가 실업급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급 고용에 종사 또는 

복귀하기 위한 활동(activity tests)에 참여해야 한다. 즉, 취업 지원, 취

업을 위한 훈련 참여나 재활, 또는 파트타임 노동이나 자원봉사 참여 

등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급여 취소 및 감소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표 3-7〉실업급여 및 자산기준

가구구성 2주치 급여 ($)
자산기준 ($)

자택 소유 자택 비소유

1인 가구주 가구 486.80
186,750 321,750

1인 가구주 가구 (부양아동) 526.60
2인 가구주 가구 439.40 (각 인당) 265,000 (합산) 400,000

자료: Centrelink(2011)

 

실업급여에는 대기기간이 적용되는데, 새 이민자들의 경우 최소 2년 

(104주) 동안 호주에 거주함으로써 자격이 발생한다. 가구구성에 따라 

급여 금액이 달라지는데,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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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이루어진다. 실업급여에는 또한 자산조사가 실시되며, 자산이 기

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급여는 중단된다. 별도로 유동자산(liquid assets)

에 대해서도 심사가 있으며, 유동자산 기준(1인 가구: 2,999달러, 2인 

가구 이상: 5,999달러)을 초과하는 경우는 급여가 연기된다.

 

나. 양육급여 (Parenting Payment)

양육급여는 1인 가구주 또는 아동 양육의 1차 책임자(primary carer)

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사회보장 급여이다. 1인 가구주에게는 최연소 

아동이 8세가 될 때까지 급여 자격이 유지된다. 2인 가구주 가구의 경

우에도 최연소 아동이 6세가 될 때까지 양육급여를 신청할 있으나, 소

득 조사 이외에 구직활동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즉, 2인 가

구주 가구의 수령자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에 참여하기 위한 활동

을 해야 한다.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주의 경우 2주당 641.50달러, 2

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2주당 439.40달러이다. 최대 급여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1인 가구주 가구는 2주당 소득이 170.60달러를 넘어서는 안되

며, 2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수령자의 소득은 2주당 62.0달러 이하 그

리고 배우자는 2주당 808.0달러 이하이어야 한다. 이 소득 기준을 넘어

서는 경우 급여감소율이 적용되며, 1인 가구주에게는 1달러당 40센트, 

그리고 2인 가구주 가구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1달러당 50센트에서 

60센트까지 급여가 감소된다. 급여가 중단되는 가구 소득 기준은 아동

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1인 아동일 경우 연간 가구 소득

이 134,443에 달할 때까지 부분적인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다. 청년 수당 (Youth Allowance)

청년수당은 16세부터 20세 사이의 구직자 및 16세부터 24세 사이의 



80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정규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급여다. 급여 대상자의 소득과 자

산 조사에 의해 급여자격이 결정되며, 급여 대상자가 피부양상태일 경

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 상태도 고려된다. 급여 수준은 수령자의 연령, 

결혼여부 및 거주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부모와 거주하는 

18세 미만 수령자는 2주당 212.70달러, 부모와 떨어져 사는 18세 이상 

수령자는 2주당 388.70달러, 그리고 부양아동이 있는 가구는 2주당 

426.70달러를 받게 된다. 

조기 학교교육 중단자(early school leavers)35)의 경우 청년수당을 

유지하기 위해 여타의 정규 학업 또는 직업훈련에 참가해야 하거나, 파

트타임 학업과 훈련에 종사할 경우 주당 25시간에 상응하는 인가된 활

동(suitable activities)에 참여해야 한다. 구직활동 프로그램 등에 참여

하는 자는 추가적으로 보충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청년 계층을 위한 소

득지원 프로그램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 이외에 ‘학업수당(Austudy)’ 

및 ‘원주민 학업수당(ABSTUDY)’등 교육비 지원도 포함한다. 학업수

당은 25세 이상의 학생 및 정규 도제(Apprentice)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가 결정된다.

 

라. 장애연금 (Disability Support Pension)

16세 이상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사이의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연금

이 지급된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지적 장애로 인해 향후 2년간 교

육 및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한해 지급되며, 영구 시각 장애인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장애급여의 대상이 된다. 장애급여는 소

득 및 자산조사가 실시되지 않으나, 10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35) 조기 학업중단자란, 21세 이하의 연령자로서 고등학교 교육 (12학년)을 완전히 이수하지 

않고 현재 정규학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10학년 (고등학교 1
학년)까지 의무적인 학교교육이 적용되며, 11학년부터는 학생의 의향에 따라 직업교육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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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급여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주기적인 의료검사를 통해 자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급

여수준은 노령연금에 준하며, 21세미만 연령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령과 피부양 상태에 따라 별도의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표 3-8〉장애 연금 급여액

급여 대상 2주치 급여 ($)

 18세 미만
피부양자 (dependent) 322.70
자립자 (independent) 498.70

18∼20세
피부양자 (dependent) 365.80
자립자 (independent) 498.70

21세 이상 670.90
자료: Centrelink(2011)

 

추가적으로 ‘이동수당’(Mobility Allowance)이라고 하여, 장애인이 

유급노동이나 직업훈련 또는 자원봉사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급된다. 즉, 자동차나 기타 이동 수단 이용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서는 4주당 최소 32시간의 유급노동이나 훈련에 참가해야 하며, 급여액

은 2주당 83.0달러이다. 실업수당, 양육급여 또는 장애연금 수령자는 2

주당 116.20달러까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절 노인의 사회보장체계

초창기 호주의 노인 소득보장제계는 노령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

으나, 1990년대부터 호주의 노인 사회보장 체계는 공적 급여와 사적 급

여가 결합된 복합적 소득보장 체계로 발전해 왔다. 소위 3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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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pillar system)라고 하여, 공공부조 방식의 노령연금(Age 

Pension), 법으로 강제된 강제 기업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 

그리고 자발적 기업연금(voluntary superannuation)등 서로 다른 세 가

지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Department of Treasury, 2009). 세 번째 축

을 개인적인 저축과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상 공적 노령연금과 

강제 기업연금이 호주 노인소득보장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1. 노령연금 (Age Pension)

노령연금은 1908년 도입된 이후, 호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 왔으며, 노인들의 은퇴후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어 왔다. 급여 

자격은 급여 대상자의 노동시장 기록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재정적 욕구

에 따라 부여되며, 정부의 일반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

적인 급여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2백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노

령연금을 받고 있으며(FaHCSIA, 2010), 인구 고령화에 따라 그 숫자

는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3백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Tesfaghiorghis & Sermeno, 2004). 

   〔그림 3-1〕노령연금 수령자 추이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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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째, 거주 요건으로서 영주권자 이상의 호주 거주민으로서 10년 이상의 

거주가 요구된다. 둘째,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는 영구 시각장애인을 제

외하고 소득 및 자산조사를 거쳐야 하며, 둘 중 낮은 급여액을 산출하

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대 급여를 받기 위해서 1인 가구 노인은 2

주당 150.0달러, 그리고 부부는 2주당 264.0달러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

다. 이 기준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소된 급여가 지급되며, 2주당 

소득이 각각 807.4달러와 803.6달러가 될 때까지 부분적인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세 번째 요건은 연령기준으로서,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 시점 

연령이 다르지만, 2011년 현재 남성은 65세, 여성은 64세부터 노령연

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의 지속성 개선을 위해 노령연금 지급 연

령은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1차적으로 2014년까지 여성 연령 기준이 

남성과 동일한 65세로 증가하게 된다. 이후 2017년부터 남녀 모두 

65.5세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67세로 높아질 계획이다.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일 경우 2주일에 689.0달러, 그리고 2인 가

구일 경우 2주일에 1인당 519.4달러이다(Centrelink, 2011). 급여액은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또는 연

금수령자 생계비 지수(Pensioner and Beneficiary Living Cost Index)

에 연동 조정된다. 남성 노동자의 평균 급여(Male Total Average 

Weekly Earnings)를 준거로 하여, 급여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5 내지 

27.7%, 2인 가구의 합산금액이 41.76%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한, 적절

성 개선의 조치에 따라 현재 1인 가구의 급여액이 2인 가구 합산액의 

3분의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Pink, 2010; Tesfaghiorghis & 

Sermeno, 2004). 기본적인 노령연금 외에도 노령연금 수령자에게는 전

기, 가스, 수도세 등을 지원하는 공과금 수당(Utilities Allowance), 약품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 그리고 전화요금 수당(Tele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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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wance)등의 보충 급여들(Pension Supplement)이 지급되고 있다. 

 

  2. 강제기업연금 (Superannuation Guarantee)

노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의 두 번째 축인 강제 기업연금은 소득

에 연계된 급여로서, 전적으로 고용주의 기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된다. 

호주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피고용주는 강제기업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18세에서 69세까지의 근로자, 그리고 

매월 45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하여 연금이 적립된다. 정규

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고용형태와 관련된 규정도 없으나,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당 30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주의 기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

받는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기업연금 기여에 대한 의무는 없지만, 본

인의 의사에 따라 기업연금 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일반 개인의 경

우에도 고용여부와는 상관없이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personal 

contribution), 고용주로부터의 기여금에 추가하여 적립할 수도 있다. 저

소득자의 경우 적립금액이 적기 때문에 정부가 적립금만큼 매칭하여 적

립금을 보충해 주는 제도도 있다(Government Super Co-contribution 

scheme). 즉, 가입자의 총 소득이 2011년 현재 연간 31,920달러 이하

일 경우 최대 1,000달러에 한해서 정부로부터 100%의 매칭 기여를 적

용받으며, 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소득이 61,920달러가 될 때까

지 점차 삭감되는 요율로 부분적인 매칭 기여를 받을 수 있다

(Australian Tax Office, 2011a). 

기업연금 시행 초창기에는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대기업의 고임금 

화이트칼라 및 공무원 등 소수 계층으로 가입자가 한정되었으나, 1985

년 노동조합의 사회적 임금 요구로 기업연금이 제도화하기 시작했고36), 

36) ‘협정’(The Accord)이라고 하여, 1980년대 노동당 집권기에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

협약으로서 기업복리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기업연금을 제도화하는 데에 결정적인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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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법으로 강제된 기업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2008년 현재, 

대략 93%의 피고용인이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포괄성이 매우 높

다(Australian Tax Office, 2011b). 

   〔그림 3-2〕기업연금 가입자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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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는 법에 의해 피고용인의 급여의 9% 이상을 기업연금 기금

에 적립해야 하며, 이는 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급

여에 추가된 고용주의 기여분(contribution)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과중

한 부담을 고려하여 기업연금 기여금의 최대한도(maximum superannuation 

contribution base)를 정해 놓고 있다. 즉, 피고용주의 급여가 일정한도를 

넘어설 경우 고용주는 급여의 9%를 기여하지 않고 정해진 한도의 금액

만 기여해도 된다. 고용주가 기업연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연

금 부과’(Superannuation Guarantee Charge) 규정에 의해 누락된 금

을 하였다. 이 협약에서 정부는 완전고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조는 완전고용에 따른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임금상승을 억제하기로 합의한다. 대신 정부는 세금감면 및 연

금을 포함한 사회보장 급여의 상승 등 ‘사회적 임금’(social wage) 보장을 통해 억제된 

임금상승분을 보충하는 방안을 수용하는데, 이 협약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이 제도화된다 

(Smyth, 2006). 그러나 당시에는 협약사항으로서 법적으로 강제된 기업연금의 성격을 

띠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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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노령연금 강제 기업연금

도입시기 1908 1992
자격조건 거주요건 (10년) 적립

수령연령

남성은 65세, 여성은 64세 

(2014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예정)

55세부터 수령가능 

(2025년까지 60세로 

상향조정 예정)
재원 정부 일반 조세 고용주의 기여

급여금액
균일급여 (소득 및 자산조사 

실시), 물가지수 연동
소득연계

급여방식 연금방식 일시불 및 연금방식

주관 부처 센터링크 (Centrelink) 국세청 

(Australian Tax Office)
관리/운용 호주 정부 사립 펀드

액에 이자를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 부담률은 제도 시행 초기 

3%로 출발했으나, 1996년부터 6%로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8%, 

그리고 2002년부터 현행 9%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2020년까지 12%

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적립된 고용주 기여금은 민간 기금(Super Funds)에 신탁되어 운용되

는데, 기업연금 투자에 대한 수익은 일반 투자와는 달리 세제혜택이 주

어진다. 가입자는 55세가 되면 기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노령연금

처럼 분할 수령할 수도 있고, 일시불 수령도 허용된다. 기업연금 수령 

연령은 2015년에서 2025년 사이에 60세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표 3-9〉노인 소득보장 체계 비교요약

강제 기업연금은 공적 노령연금과 함께 호주 노인들의 주요 소득원으

로 기능하고 있다. 2008년 현재 68%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노령연금

을 수령하고 있으며, 43%의 은퇴한 노인들이 기업연금 급여를 받고 있

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기업연금의 높은 가입율

과 제도적 성숙에 따라, 기업연금 수령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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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앞으로 노인 소득보장 체계에서 기업연금이 노령연금을 점점 대체

하는 경향을 띨 것으로 보인다. 즉, 최대 금액의 노령연금을 받는 노인

의 비율은 기업연금이 시작되기 직전 67%(1991년)에서 56%(2008년)

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호

주 정부의 추정에 의하면, 2050년에는 노령연금과 기업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이 50%를 차지하고, 노령연금 및 기업연금을 단독으로 받는 

노인이 각각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Batesman, 2007). 

기업연금은 호주 노인 소득보장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단독으로 40% 정도였던 소득대

체율이 40년 완전 적립된 기업연금이 결합되는 2042년에는 82%까지 

향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Australian Commonwealth Treasury, 

2002). 그러나 기업연금 수령은 노령연금 수령 금액을 감소시키는 효과

를 가지며,  현재로서는 기업연금 급여의 적절성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즉, 아직까지 57%의 노인들이 기업연금 급여를 받지 못할 뿐더러 

제도의 미성숙으로 적립금액이 충분치 않은 가입자가 많다. 2007년 현

재 대부분(78%)의 노인들이 연금형태 대신에 일시불로 기업연금을 수령

했으며, 평균 수령 금액이 60,000달러에도 달하지 못하여 노인들의 은퇴 

후 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09a, 2009b). 또한, 기업연금의 물가지수 비연

동(non-indexation)은 일시불 수령을 촉진하고, 이는 다시 ‘이중수령

(double dipping)’의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즉, 기

업연금을 소득보장이 아닌 낭비적인 용도로 이용한다거나, 주택대출 상

환 등 노령연금의 소득 및 자산조사를 피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함으로

써 기업연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노령연금 자격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Capretta, 2007). 이처럼, 호주의 다층 노인 소득보장 체

계는 이질적인 제도간의 유기적 연계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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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호주 사회보장의 특성 및 

재분배효과

제1절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지금까지 호주의 사회보장 발달의 역사, 사회보장체계의 구조 및 주

요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호주 사회복지는 19세기와 20세기의 전

환기에 ‘사회적 실험실’로 불릴 만큼 선진적이었다. 비록 영연방의 일환

으로 영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직․간접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

었지만, 대륙으로부터 고립된 지리적 환경, 백호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연대주의, 그리고 노동당의 이른 집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높

은 관심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에스핑-앤더슨(1990)의 ‘복지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로부터 촉발된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 초기에, 오세아니아 대륙은 사실상 관심의 대상

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37). 그러나 캐슬 교수(Castles, 1985, 2001; 

Castles & Mitchell, 1992; Castles & Uhr, 2007)를 중심으로 한 일

군의 학자들에 의해 호주를 미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동일한 레짐으

로 ‘단순’ 분류한 데 대한 체계적 논박이 제기되면서 호주 사회보장체

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외현적으로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 미

37) 에스핑-앤더슨은 탈상품화, 사회계층화, 공공-민간 혼합의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레짐으로 구분하였다. 물론 호주는 여기에서 (잔여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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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식 자유주의 복지국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호주 사회보장의 ‘독특

성’- 좀 더 나아가서 ‘급진성’-을 구가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식 

복지국가가 ‘또다른 혹은 새로운 복지레짐’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호주식 복지국가의 특징이 지엽적인 것인가 근본

적인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도 관련이 있지만, 다른 한편 1983년 이후 

호주 복지국가의 변형(취약성)과도 관계가 있다38). 

본 장에서는 지금 현재(now and here) 호주 복지국가의 특성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호주 복지국가가 걸어온 발자취까지를 고려할 때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을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보호

주의적 노동시장, 포괄적 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급여의 표적성, 

민영화된 의료 공급체계,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연방중심의 사회보장

체계. 이상의 특징 중 몇몇은 최근에 상당히 퇴색되거나 퇴보하였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의료 및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앞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을 위해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성

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좀 더 확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1. 보호주의적 노동시장

호주의 보호주의적 노동시장 특성은 19세기에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

였다. 초기 보호주의적 노동시장의 탄생은 영국 식민제국의 경제적, 외

교적, 문화적 상호작용의 결과(Cox, 2004)였다. 

특히, 1840년대의 경제위기는 호주에서 자유주의적 보호주의와 노동

운동의 성장에 자극제가 되었다. 즉, 값싼 수입상품과 외국 노동력(특히, 

38) 에스핑-앤더슨도 처음에는 캐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즉, 자산조사 중심의 

복지체계는 동전의 한 면일 뿐이며, 고도로 제도화된 복지 보장체계가 또 다른 면을 보

여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Esping-Andersen, 1997). 그러나 이후 에스핑-앤더슨

(1999)은 호주 복지체계가 1990년대 하워드 행정부 하에서 추진된 개혁의 결과로 전형

적인 자유주의적 복지자본주의 체계로 이동해 왔고 주장함으로써, 그의 원래 입장을 재

확인하였다(Deeming,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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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민)의 유입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노동력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국

가-지원적(state-sponsored) 보호주의의 기원이 되었다. 이미 1888년 중

국계의 호주 이민을 제한하는 결의가 통과되었으며, 1896년에는 모든 

유색인종을 배척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전호주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와 같은 백호주의는 그 정당성을 떠나서 복지국가 구축 과정에서 필수

적 요소인 사회적 연대와 계급 타협을 이끌어낸 근원적 동력이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주의 초기 토착민들이 주로 죄수39)나 종교적 

박해를 피해온 신교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도 복지국가의 평등주

의적 요소를 강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주목된다. 호주 노동자들은 이미 

1858년에 1주 6일 동안 하루 8시간씩 48시간 노동을 법적으로 보장받

았으며, 1948년에는 1주 5일 동안 40시간 노동을 세계 최초로 쟁취했

다40). 이는 미국의 1886년, 영국과 프랑스가 1889년, 러시아(소련) 

1917년보다 30-60년 앞선 것이다. 

이러한 호주 노동운동과 보호주의적 특성의 결합은 독특한 호주식 노

동시장 규제 장치의 마련으로 귀결되었다. 오늘날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이러한 ‘사법적 조정을 통한 생활임금’ 개념은 －그것이 명시적이든 암

묵적이든 간에－영국이나 미국의 자유주의적 노동시장과는 엄연히 구분

되는 호주 복지국가의 주요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캐슬도 ‘임금소득

자 복지국가’ 모델의 가장 핵심적 특징을 기본임금 혹은 생활임금에서 

찾고 있다41). 즉, 호주에서 사민주의적 노력들은 적정(decent) 임금을 

39) 사실상 최초 이주민인 죄수들의 노동은 노예 노동 혹은 작업장 노동이나 다름없었다. 예
컨대, 1835년에서 1845년 사이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었을 때, 멜버른 

사법 당국은 죄수의 20% 이상을 허가 없이 작업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http://en.wikipedia.org/wiki/Australian_labour_movement)
40) 그러나, 당시의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등의 경제적 투쟁에 치중했으며, 

노동당(ALP)과의 긴밀한 결속이나 사회주의적인 정치투쟁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
러한 호주 노동운동의 특성은 유럽 대륙과 구분되는 영미권 노조운동의 연장선상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41) 티트머스(Titmuss, 1958)는 사회복지를 단순히 사회지출의 규모로 비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며 여기에 재정복지, 직업복지(occupational welfare)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슬도 이러한 티트머스의 논의를 거론하며, 호주 복지국가의 ‘급진적 성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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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적절한 근로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주력해 왔다는 것이다

(Deeming, 2010)42). 

아래의 두 그림에서 보듯이 호주의 최저임금은 절대적․상대적 측면

에서 모두 영미권 국가들보다 훨씬 높고, 유럽대륙 국가들과 비교해서

도 낮지 않은 편이다. 구매력(PPP)으로 조정된 시간당 임금 수준은 

1990년 전후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이후에 다시 상승하여 비교대상국 

중 2008년 기준으로 프랑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다른 영미권 국가들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5달러에

서 6달러 대로 비교 대상국들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 

  〔그림 4-1〕주요 OECD 국가의 법정 최저임금 비교 

   자료: Deeming(2010)

직업복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42) 캐슬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계급간 역사적 타협은 유럽에서와 같이 

국가의 주도 하에 분배 기재를 통해 자본주의의 보상구조를 수정하려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기재에 의해 창출된 소득의 일차적 분배에 직접적으로 초점

을 두었다”(1985: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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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주요 OECD 국가의 전일제 근로자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자료: Deeming(2010)

전일제 근로자의 중위소득과 비교한 상대 최저임금의 수준에서도 호

주는 상위권에 속해 있다. 상대 최저임금은 2008년 기준으로 50% 중

반으로 프랑스, 뉴질랜드에 이어 비교대상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

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

락해온 것으로 나타나, 1983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영향을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캐슬(1994, 2001)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분명 ‘또 다른 의미의’(by 

other means) 급진적 복지 모형을 침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실

제로 1981년 프레이저(Fraser) 자유당 정부 하에서 중재재판소는 연간 

단일 전국임금에 대한 자동 임금지수(wage indexation)를 폐지하였으

며, 1983년에는 정부가 요구한 임금 동결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7

년 하워드(Howard) 자유당 정부는 노동시장을 탈규제하기 위해 산업관

계법을 도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산업관계법 수정법안인 Work 

Choice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산업관계 개혁은 중재시스템을 

침식해 왔다. Work Choices 같은 탈규제 입법은 불공정한 해고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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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고용법을 제거함으로써, 고용관계는 개별화되고 노조와 산업재판소

는 주변적 효과만을 가지게 되었다. 지구화된 경제에서, 호주 정부는 국

가의 경제성과를 증진시키려는 모색을 하고 표준적인 신자유주의적 철

학에 따라 더 유연한 노동시장이 이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믿었다

(Deeming, 2010). 이와 같이, 호주에서 탈규제가 진전됨에 따라 불평

등 증가하였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일제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

금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43).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러한 연방 중재의 임금결정 유산은 복지국가 발

전에 양면적인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이 임금 하한선을 끌

어올리고 따라서 전체적인 소득분배를 평등화하는데 성공적이었던 만큼, 

다른 풍토와 이후 시기에 발달한 사회보장 체계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Castles & Uhr, 2007). 즉, 임금결정체계가 사회정책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저의 전제는 적어도 임금소득자에

게 복지국가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간시기에 국가 수준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가 좌절된 데에는 ‘생활임금’

을 저하시킨다는 비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완전 고용의 전제가 1970년대 중반 깨어지면서 

영국 복지국가가 ‘자유화’되는 과정과 유사한 궤적을 그리게 된 호주 

복지국가의 또 다른 취약한 전제를 대변해 주고 있다. 

  2. ‘포괄적인’ 사회부조 중심의 소득보장체계

호주에서 복지에 투여되는 국민소득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

실이다. 특히, 1980년대까지 복지에 대한 총 공적지출은 GDP의 대략 

43)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련의 중재재판소의 약화와 노동시장의 탈규제는 

백호주의 정책의 포기와 이로 인한 외국 이민(특히 유색인종)의 급증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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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외로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집단에 속하였으며, OECD 평균보

다 훨씬 뒤쳐져 있었다. 1980년대 이래 NNI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지

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최근까지도 미국, 영국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

물러 있다44)(그림 4-3 참조). 

이러한 지출 규모 측면에서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2010년 초 The 

Australian(일간지 중 하나)에서 Uren(2010)은 “호주는 대부분의 다른 

선진국보다 복지에 덜 지출하지만, 빈곤, 특히 가족 빈곤에 더 나은 보

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Deeming, 2010 재인용).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 사회정책은 많은 방식에서 여타의 복지국

가와 상당히 다른 접근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림 4-3〕주요 OECD 국가의 NNI 대비 공적 사회지출 수준

    자료: stats.oecd.org

44)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NI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198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미

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OECD 기준으로는 2007년까지도 미국에 비해 낮은 수

준이다. 2007년 기준으로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은 호주가 16%, 미국이 16.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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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최저연금의 급여액 및 커버리지 비교

         자료: OECD(2011c)

이와 관련하여,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포괄적

인 사회부조 중심의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자산조

사 노령연금은 빈곤한 사람을 선별하기보다 부유한 사람을 배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78%가 표적화된 노령연금

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c).〔그림 4-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호주는 공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연금의 수준에 있어서는 

평균에 못 미치지만,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포

괄적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 호주의 자산조사 노령연금은 사회부조적 성

격과 준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도 자산조사 혹은 근로장려세제 형태의 급

여가 지급되며, 이들 급여의 포괄성도 상당히 넓다. 2009년 현재, 호주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4백 8십만명의 근로연령층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소득보장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족 세제 급여(Family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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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를 받는 가구는 전체 근로연령 가구의 80%에 달한다. 최저급

여(Minimum Income Benefit)의 수준 또한 OECD 국가에서 최상위에 

속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사회

부조 수급가구의 순소득은 비교 대상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두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구가 받는 사회부조 급여의 소득대체율 역

시 OECD 국가 중 영국과 덴마크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호주에서는 과반수 이상(55%)의 저소득 가구(하위 30% 소득 분위)

에게는 연금과 수당 등 사회보장 소득이 총 소득의 50% 이상을 차지

하여 가구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0a). 이와 같이, 호주가 포괄적이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최저소득보

장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것은 소득비례적

인 사회보험 방식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호주는 

강제적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의 소득 안정을 위한 이층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그림 4-5〕급여수급자와 전일제 최저임금 소득자 순소득의 소득대체율

       주 :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가구의 2007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자료 : Immervoll(2009b)



100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그림 4-6〕두자녀를 가진 한부모가구 사회부조 급여의 소득대체율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3. 급여의 대상 표적성

주지한 바와 같이, 호주 사회보장 제도는 강한 대상 표적성(highly 

targeted), 일반 조세에 의한 재원 조달(funded by general revenue), 

그리고 균일급여 방식(flat-rated payments)으로 요약할 수 있다

(Ziguras, 2010). 전체적으로 호주는 사회보험을 통한 시장임금 보전보

다는 강력한 공공부조를 통한 빈곤 감소에 정책목표를 둔 전형적인 베

버리지안(Beveridgean) 사회보장 체계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Bonoli, 1997).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강조됨에 따라 호주

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중간계층이 복지혜택을 덜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Whiteford & Angenent, 200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에서 GDP에서 자산조사 현금 

이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호주에서 월등히 높아, GDP의 6%가 넘

는 예산을 소득조사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급여지출은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수준이고, 미국의 5배가 넘는 현금급여 지

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의 뒤를 잇는 뉴질랜드의 지출수준도 호

주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Whitefor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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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OECD 국가의 GDP 대비 소득조사 현금이전 지출(2005년)

       자료: Whiteford(2010)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는 소득연

계적이지(earnings-related) 않다. 일반조세로 재원이 조달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급여 대상자의 기여(contributions)로부터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보편적 대상 포괄성(universal coverage)의 성격을 띤다. 모

든 소득지원 급여 및 보충급여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소득 및 자산조사

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는 최대한의 균일급여(flat 

rate benefit)를 받을 수 있다. 단, 실업 관련 급여는 구직활동(activity 

test) 요건이 추가되어 있다. 이 방식은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복지자원

을 집중적으로 할당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는 접근으로 

이용되고 있다(Whiteford, 2006).  

따라서 호주의 사회보장 제도는 욕구에 기반한 급여를 특징으로 하

며, ‘범주적(categorical)’이다. 즉, 사회보장 욕구가 강한 특정 계층을 

분류하여, 해당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급여가 구분되어 있다. 사

회보장 급여를 받는 주요 계층은 노인, 장애인 및 보호자(carer), 실업

자, 1인 가구주 가구, 학생, 병자, 그리고 퇴역군인 등을 포함하며, 넓게

는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포함한다. 계층별 사회보장 지출에 의하면, 

노인(38.3%)과 부양아동이 있는 가정(26.5%)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wan & Tann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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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010-2011 사회보장 지출

계층 

구분
노인

퇴역  

군인/ 

가족

장애인

부양 

아동 

가정

실업 원주민

기타

복지 

프로그램

일반 

행정
합계

금액

($, million) 44,018 6,982 20,265 30,436 7,029 1,457 1,316 3,458 114,961

비율 (%) 38.3 6.1 17.6 26.5 6.1 1.3 1.1 3.0 100.0

강한 대상 표적성에 기반한 호주의 범주적 사회보장은 복지자원의 효

율적 분배 및 소득 이전의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빈곤감소를 목표로 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은 급여 대상자들

의 근로동기(incentives) 측면에서 역효과를 가질 수 있다(Whiteford & 

Angenent, 2002). 표적적인 사회보장 급여는 또한 사회정책에 대한 대

중의 지지를 훼손할 수 있다. 즉, 호주의 고임금 및 중간 계층 집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 적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의료와 교

육 등 보편적인 급여에 비해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낮은 지지를 보

이고 있다. 이로 인해, 호주 사회보장의 대상 표적성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tightly targeted),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들에게 높은 유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s)이 적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임금 사회보장 수급자가 유급 노동을 통해 소

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1달러의 소득에 대해 가구구성 

특성에 따라 최대 75%의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ACOSS, 2003).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다. 높은 유효한

계세율은 급여대상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결국 장기빈곤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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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영화된 의료 공급체계

호주는 일찍이 중앙집권화된 소득보장체계를 갖춘 것과는 달리 보건의

료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공공화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국민건강서비스를 근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기

둥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Oakley and Barker, 2004), 호주 사회보장

체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영국이 전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보

건의료서비스체계(NHS)를 갖춘 것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휘트람(Whitlam) 노동당 정부가 1975년에 국민 (보편적인) 건강보험 

체계(Medibank)를 도입할 때까지 호주는 국민건강서비스가 없는 몇 안

되는 선진 산업사회 중 하나였다(Deeming, 2010). 또한 1975년에서 

1983년 사이 메디뱅크는 프레이저(Fraser) 자유당 정부에 의해 점차로 

소멸되었다. 이로서 프레이저 정부는 보편적인 건강보호시스템을 거의 

완전히 민영화한 유일한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 휘트람 노동당 정부가 

설립한 메디뱅크는 프레이저 정부 하에서 민간 메디뱅크법(Medibank 

Private bill, 1976)에 의해 민영화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위원회

(3,500명의 직원과 81개 사무소)는 민간 건강보험회사로 탈바꿈하였

다45). 

1983년 호크(Hawke) 노동당 정부에 의해 다시 한번 메디케어

(Medicare)가 도입되면서 원래의 메디뱅크 모형으로 회귀하였다. 이로서 

호주에도 보편적인 공적 건강서비스가 정착했지만, 보건의료의 공급체계

는 거의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디케어와 민

간 건강보험의 이층체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민간 건강보

험에 가입한 사람은 30%-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5%에서 40%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건강보험과 민간 건강보

45)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Medicare_(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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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병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의 의료보장 체계는 선진 유럽대륙 

국가나 영국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나, 보장 측면에서 공공의 역할이 상

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8〕OECD 국가의 건강보험 커버리지

           자료: OECD(2009a)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의 공적 건강서비스는 전체 인구를 포

괄하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도 46.3%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건강보호에 대한 공적 지출은 1960년에서 1980년 사이에 

GDP 대비 2%에서 4%로 두 배가 되었고, 2009년 현재 5.9% 수준이

다. 이는 스웨덴(8.2%), 노르웨이(8.1%), 덴마크(9.1%) 등 사민주의 국

가와 NHS 체계로 운영되는 영국(8.2%)은 물론이고, 일본(6.9%)보다도 

낮은 수준이다46).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지출(8.7%) 중 민간 부분 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32.2%로 10~20% 내외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

당히 높은 수준이다. 

46) 물론 이러한 차이는 인구 노령화 수준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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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9〕OECD 국가의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2009년)

     자료: OECD(2011b)

   〔그림 4-10〕주요 OECD 국가의 US $1,000 이상 의료비를 지출한 성인 비율

       자료: OECD(2011b)

높은 민간부담은 높은 개인 혹은 가구의 의료비 지출(out-of-pocket 

expenditure)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1,000 

미국달러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개인의 비중은 미국,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한 해 

31%가, 평균 미만 소득을 가진 사람의 경우 한 해 16%가 1,000달러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HS 체계를 가진 영국이 

0%인 것과 극히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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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세의 누진성과 보장성

사회복지 재원 조달 방식의 누진성과 보장성도 호주 사회보장의 중요

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호주 복지국가와 관련된 논의에서 상대적으

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호주의 조세체계는 

OECD 평균 이상으로 누진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사회보장 기능

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11〕주요 세원

 

     자료: Commonwealth(2008)

호주 조세체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진적이라

는 것은 부과되는 조세의 종류와 규모(비중)에서 확인된다. 호주는 125

개 이상의 세금들이 매년 부과되지만, 그 중 10개의 세금으로부터 90%

가 충원된다. 조세 규모별로 개인 소득세, 기업세, 재화 및 서비스세, 

연료세, 인두세(주민세) 등의 순이다.  

OECD 기준에서 볼 때 호주의 조세체계의 특징은 기업세(법인세) 세

율이 평균 이상이고, GST 등 소비세의 비중이 평균보다 낮으며, 재산

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상위 소득세율은 평균 정도이지만,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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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역진적인 성격의 사회보장세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최고 소득자

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전체 구성면에서 세입의 약 

40%를 노동에 대한 직접세(개인 소득세)에, 33%를 기업에 대한 세

금47)에, 그리고 약 27%를 소비세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호주의 조세-이전 체계는 매우 재분배적이라 할 수 있다

(Commonwealth, 2008). 

     〔그림 4-12〕OECD 국가들의 자본소득세 비중(2005년)

        자료: Commonwealth(2008)

다음 그림은 호주 조세 구조의 특징을 OECD 국가들과의 비교 관점

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호주(59.1%)는 뉴질랜드(63%), 덴마크(61%)

와 함께 소득, 이윤,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 호주는 재산세(8.7%)의 비중도 영국(12%), 한국(11.9%), 미국

(11.4%)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나라군에 속한다. 반면, 조

합주의 복지국가에 속하는 독일(39.9%), 프랑스(27%), 그리스(35.1%), 

오스트리아(34.5%)의 경우 조세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47)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소득세 뿐 아니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부과금 등 

노동자를 위해 기업에서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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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어떤 한 조세의 

비중이 특징적으로 높다기보다는 모든 종류의 조세 비중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소득세, 재산세 등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 경우 조세 저항에 

직면하기 쉽다는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지만, 직접세가 다른 조세들, 특

히 간접세에 비해 누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득재분배에 유리한 장점

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호주 조세체계는 그 부과 절차 내부에 다양한 재분배 

기재와 사회보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주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에 대해서는 부의 소득세 형태의 급여를, 그 이

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형 가족세

제 급여와 B형 가족세제 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산조사없이 조세와 인구

학적 특징만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전형적인 조세형 급여이다. 

     〔그림 4-13〕OECD 국가들의 부문별 조세 비중(2005년)

              자료: OECD(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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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4〕소득 수준에 따른 이전과 세금(홑벌이, 3세, 8세 두 자녀 

가족)(2008∼09년)

          자료: Commonwealth(2008)

호주 조세체계의 사회복지적 기능의 또 다른 예는 개인 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 소득세 부과 과정은 〔그림 4-15〕과 같

다. 이러한 절차상 Medicare, HELP, SFSS의 부과방식 또한 사회복지

적 기능 혹은 재분배적 기능을 수행한다. 먼저,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Medicare 징세는 과세소득의 1.5%에 해당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부과

되지 않는다. 차상위층에게는 과세소득 1달러당 10%율로 Medicare 징

세가 감액된다. 반대로, 특정 조건 이상의 민간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준선 이상의 과세 소득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추가 1%의 

Medicare 추가징세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러한 부과 방식

은 상한선(ceiling)이 존재하는 반면 하한선(bottom)이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회보험 부과 방식에 비해서 누진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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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개인 소득세 부과 절차

 자료: Commonwealth(2008)

다음으로 고등교육대부프로그램(Higher Education Loan Program: 

이하: HELP)과 학생금융지원제도(Student Financial Supplement 

Scheme: 이하 SFSS)의 상환 역시 조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생은 20%를 할인해서 학비48)를 선납하거나, HELP 대부제도를 통해 

미래에 이연시킬 수 있다. HELP를 선택할 경우, 졸업 후 과세소득이 

특정 기준(2008-09년의 경우 41,595달러)을 초과할 때 세금을 통해 대

부금을 상환하게 된다. 상환율은 4%를 시작으로 점증해서 소득이 

77,248달러 이상이 되면 8%가 된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대부금도 소

득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능력 있는 수익자’에게만 상환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 

요컨대, 호주의 조세 시스템은 역진적 성격의 사회보험료가 없고 소

비세 의존율이 낮다는 점, 기업에 대한 소득세 의존율과 개인 소득세의 

누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으로 인해 그 자체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양한 조세형 복지급여가 매우 포괄적으로 

48) 학비는 학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예컨대, 교육, 간호, 수학, 통계, 과학의 학생 

부담률이 최저로 0-4,162달러(2009년)이고, 법학, 치의예, 의과, 수의학, 회계, 행정, 경
제, 경영의 학생부담률이 최대 등급으로 0-8,677달러(2009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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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부과 과정에서도 Medicare 징수액, 

HELP 상환 방식 등이 재분배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 사회

보장체계를 평가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복지제도보다 좀 더 

넓은 범주의 재분배 기재들을 포함시켜야만 전체 상(像)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6. 연방정부  중심의 사회보장체계

호주 정부체계는 크게 연방정부(Federal), 주정부(States and Territories), 

그리고 지방정부 (Local)로 구분되어 있다. 사회보장 체계와 관련해서

는 연방정부가 정책개발 및 입안에 관한 책임을 지고, 지방정부가 이를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중앙정부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역할분담이 되어 

있다. 특히 연금 및 수당 등 소득보장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장애, 보건, 주택 및 노인보호 등의 분야

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공동책임의 원칙하에 역할이 분담되

어 있다(McClelland, 2010).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통제권은 주정부 간의 복지자원 및 사회보장 급

여의 균등화(horizontal imbalance equalisation)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

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지출 재원 마련 능력을 충분히 갖춘 주정부

의 형평성 논란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또한, 주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에 

관한 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클 수밖에 없다. 즉, 전체 조세수입

의 80% 정도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귀속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독자적

인 정책입안 및 시행은 크게 제한적이어서, 수직적 재정 불균형(vertical 

fiscal imbalance)의 문제를 안고 있다. 사회보장 정책 시행 능력 부족

은 주정부 자체의 욕구중심적 사회보장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 분담은 정책 공백(policy gaps)이나 중복 

책임(dual responsibility) 등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도 있다(Hug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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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는 주정부간 그리고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정책 조율을 담당할 협의 기구49)(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를 두고 있다(C. Saunders, 2003). 이 기구는 수상을 비

롯하여 주지사 및 지방정부 협의회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정

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보육, 주택, 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 현안에 관

하여 정책적 협의가 이루어진다.

제2절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재분배 효과

지금까지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 나라의 

분배 상태는 일차적으로는 시장경제 환경과 노동시장, 인구구조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증대한 오늘날 선진

산업국가에서 가구의 최종적인 분배 상태는 그 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

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즉, 국가는 시장에서의 일차적 분배를 교정하고 

이를 재분배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규모와 구조, 그

리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도는 크게 달라진다. 그

러한 차원에서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 사회보장체계의 특징

들이 결합하여 가구 빈곤과 불평등에 어떠한 영향과 결과를 가져왔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아래 그림은 현재 소득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의 

비율을 제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민주

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는 그 비율이 6~7%

로 매우 낮다. 이에 비해, 동유럽 국가들－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49) 정부간 협의를 담당하는 최고 기관인 ‘호주정부 협의회 (COAG)’는1992년에 처음 설립

되었다. 사회보장 관련 이슈만을 다루는 기구는 아니며, 교육,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 등 

국가적 차원의중요성을 지니는 제반 분야에 관한 정책 개발과 협조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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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과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국가들－그리스, 포르투

갈, 이탈리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 이

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호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13%로 유럽대륙의 선진복지국가와 일본 다

음으로 높은 낮은 수준이다. 

 〔그림 4-16〕OECD 국가의 주관적 박탈

  자료: OECD(2011d)

이러한 비율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미국(21%), 캐나다

(16%), 영국(16%)보다도 다소간 혹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호주는 미미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기간 동안 노동당이 집권함으로

써 사회복지 급여의 수준이 증액하는 등 케인즈주의적 재정확대정책을 

실시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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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은 좀 더 객관적인 수치로 주요 OECD 국가들의 빈곤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과 연결짓기 

위해서 빈곤율을 인구 특성별(전체, 아동, 노인), 빈곤기준별(중위소득 

40%와 중위소득 60%)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은, 호주 빈곤율이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민

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스웨덴, 보수주의로 분류되는 독일에 근접한 

반면,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형적인 자유주의 복지국가

로 분류되는 미국에 근접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중위소득 40%

를 기준으로 한 호주의 빈곤율은 5.4%로, 스웨덴의 2.6%, 독일의 

3.9%에 비해서는 약간 높고, 영국의 5.3%와 비슷하며, 미국의 11.4%

에 비해서는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할 때 호주의 빈곤율은 20.4%에 이른다. 이러한 빈곤율은 스

웨덴의 12.0%와 독일의 14.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미국의 

24.1%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이는 앞서 기술한 호주 사회보장체

계의 가장 큰 특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포괄적인’ 사회

부조 중심의 복지제도와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최저보

장시스템으로서는 매우 기능적이지만, 그 이상 ‘적정 수준에서’ 소득보

장의 기능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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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주요 OECD 국가의 빈곤율

원자료: www.lisproject.org



116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아동 빈곤율과 노인 빈곤율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예외없이 적용된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호주의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호주의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40%를 기준으로 할 때는 5.8%로, 스웨덴

(1.5%), 독일(2.7%)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역시 영국(5.9%)과 

유사하고, 미국(14.3%)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할 때 호주의 노인 빈곤율 수준은 극단적으로 높아져 

45%에 육박한다. 이는 스웨덴(20.6%), 독일(16%)에 비해서는 2~3배 

더 높은 수준이며, 미국(34.8%)에 비해서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

와 같이, 호주의 보호주의적 노동시장과 포괄적인 자산조사 노령연금제

도는 복지국가의 기능 중 적어도 ‘최저보장’(National Minimum)이라

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근로활동 시기의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 줄 수 

있는가라는 측면, 즉 안정성(security)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호주 사회

보장체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50). 

〔그림 4-18〕주요 OECD 국가의 불평등도

원자료: www.lisproject.org

50) 애초 호주가 영국의 베버리지 모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안정성은 

복지국가의 목표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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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복지국가의 이런 중도적(?) 성격은 불평등 지수에서도 마찬가지

로 드러난다. 지니계수와 p90/p10(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비)

에서도 호주는 사민주의와 보수주의를 한 축으로 두고 자유주의－특히, 

미국－를 다른 축으로 둘 때 그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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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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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호주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지금까지 호주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맥락, 주요 제도의 구성과 내

용, 그리고 호주 복지국가의 주요 특성들과 재분배효과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호주 복지국가가 지닌 

‘독특성’이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그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짚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간접적으로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1절 호주 복지국가의 형성 조건

호주 복지국가는 다중적인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일차적으로 지리

적인 측면에서 보면, 호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중심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변방이다. 그러나 물리적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조건

이지만 정치사회적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미국이 1775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국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으로는 20세기를 전후하여 영국을 압도하였다. 이

에 비해, 호주는 1900년 연방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여전히 영연방에 속

한 국가이고, 정치사회적으로도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이

다. 1920년대 사회보험을 둘러싼 정부와 왕립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영

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작용한 것에서도 이같은 정황이 발견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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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리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호주 복지국가는 영국－부분적으로는 

유럽대륙국가－의 영향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호주에서 일찍이 노령연금이 주별로 도입된 것이나, 매우 포괄적인 사

회부조제도가 도입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가능하다. 또한, 1940

년대 후반에－비록 이익집단과 우파 정당에 의해 좌절되었지만－취플리 

노동당 정부에 의해 보편적인 국민건강법 도입이 시도된 것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NHS제도에 자극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위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호주는 영국과도 다른 ‘독특성’

을 지녔다. 호주는 ‘이민의 나라’인데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미국과는 달

리 노예무역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며 주로 죄수와 신교도들로 구성된 

‘순수’ 영국의 식민지 국가였다. 이러한 국가적 위상은 복지국가 형성에

서 필수적인 평등주의적 연대를 가능케 한 요소였다. 즉, 영국이나 유럽 

대륙국가들과는 달리 신대륙에 정착한 백인들 간의 계급투쟁은 상대적

으로 약했으며, 미국과 달리 인종갈등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을 예상

할 수 있다51). 그 한 예로 호주는 유럽대륙국가에 비해서도 이른 1850

년대 이미 일부 노조에서 ‘8시간 노동’을 쟁취하였으며, 1890년대 초반

에는 호주 전역에 조정재판소나 임금위원회 체계를 갖춤으로써 산업분

규조정을 위한 사법적 매카니즘을 확립했다. 이와 같은 산업에서의 연

대주의는 이민족에 대한 차별－원주민과 유색인종－을 공식화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제도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초기 노령연

금에서 원주민과 유색인종을 배제한 점이나, 도입 초기부터 매우 포괄

적인 무기여 노령연금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이면에도 백호주의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권력자원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호주는 미국과 다른 역사적 

51) 계급투쟁이라면 주로 식민지 지배관료와 죄수들 간의 투쟁이었을 것이다. 또한, 초기 골

드러쉬 기간 동안 중국 이민과 백인 간 인종 갈등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명시적 백호

주의 정책으로 이 문제 역시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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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를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당체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은 유럽의 관점에서 볼 때 계급성이 매우 탈색된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당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자유주의 이념을 대변

하는 정당이라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에 비해, 호주의 노동당은 

영국 노동당과 유사하게 도시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설립

되었다. 또한, 비록 주 차원이기는 하지만 퀸스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노

동당이 집권할 정도로 일찍부터 노동당의 세력이 강했다. 이차대전 후

에 집권기간이 비록 자유당에 비해 뒤지기는 하지만 지난 세기 동안 30

년 이상을 집권하였고, 현재도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노동당의 집권기간 동안 오늘날의 호주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제도들이 대거 도입되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

다. 펨버턴(Pemberton, 1994)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이정표(landmarks)

가 되는 9개 제도 중 2개만이 자유당․국민당 연합정부에 의해 도입되

었고, 나머지 7개는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52). 또한, 1975년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체계인 메디뱅크도 노동당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자유당 정부에 의해 소멸되었고, 1983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메디케어

로 재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호주의 노동당 정부는 미국에 비해 사회입

법 도입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호주 연방정부의 역할과 선거 시스템 또한 미국과는 매우 다른 경로

를 거쳤다. 미국과는 달리 호주의 사회보장체계는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호주 연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주 정부에 의

52) 복지국가의 이정표가 되는 제도는 1909년 노령연금(Age Pensions), 1910년 장애연금

(Invalid Pensions), 1912년 모성수당(Maternity Allowance), 1943년 유족연금

(Widow's Pension), 1943년 부인수당(Wives's Allowance(Invalis Pensions), 1945년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s), 1945년 질병급여(Sickness Benefits), 1945년 특

별급여(Special Benefits), 1958년 보충부조(Supplementary Assistance)이다. 이 중 노

령연금과 보충부조는 자유당․국민당 연합정부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나머지는 노동당에 

의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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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입되거나 운영되고 있던 제도들을 중앙 정부로 흡수하였으며, 아

울러 재정에 대한 통제 권한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재정적 우위를 점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진전이 있었

던 것은 전시 기간이었다(Castles & Uhr, 2007). 헌법은 호주의 주요

한 세원인 관세에 대한 독점권을 연방정부에 부여하였다. 또한, 1942년

에 새로운 전시 노동당 행정부는 연방정부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소득세

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세의 독점권 부여하였으며, 이러한 조세 영역에 

주정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예전 조세수입에 상응하

는 액수를 주정부에 상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연방정부가 조세 독점

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복지국가 진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호주에서 최근 신자유주의 개혁정부에 대항해서 새로

운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상원이다(Castles & Uhr, 200

7)53). 1949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상원에 점점 더 많은 소수정당

과 무소속 당선자들이 당선됨으로써 권력의 균형추 역할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의 ‘Winner takes all’ 방식이 소수정당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가로막아 온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이와 같이, 호주는 연방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53) 복지지출 삭감의 압력에 맞서, 핵심 역할을 한 것이 상원이며, 이들은 현존하는 복지 권

리를 깎으려는 시도에 맞서 앞장서서 비토-포인트를 행사했다. 1980년 이래 상원은 실

질적으로 좌파 정당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호크 노동당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의회 개혁

으로 어떠한 다수정당도 상원을 통제하기 더 어렵게 되었다. 다수 정당은 권력균형권을 

쥐고 있는 소수 정당의 선호를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만 실효적인 다수를 행사할 수 

있었다. 정부예산과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상원 수정의 대표적인 예는 1994년 키팅 노

동당 정부 때이다. 이 때 어떠한 여당 혹은 야당도 상원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였

다. 권력 균형은 다양한 소수정당(호주민주당, 녹색당, 무소속)의 손에 있었으며, 이들 소

수 중 누구도 독자적으로 정부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서, 정부 예산에 대한 공식 수정안이 상원 내 공공토론보다는 정부와 소수정당 간 사적 

협상을 통해 조정되었다. 호주 민주당은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 수준을 높이고, 정부 

건강검진에서 시력검사를 없애지 않는 등의 예산 수정안을 얻어냈다. 1996년 입각한 하

워드 자유당 정부 역시 상원 다수당이 아니었다. 상원의 비여당정당들은 2002년 의약급

여에 대한 사용자 요금을 상승시키려는 제안을 기각시켰다. 또, 장애연금 자격기준을 강

화하려는 정부 예산법안을 철회시켰다. 이 두 안 모두 복지지출 삭감을 성공적으로 막아

낸 예이다(Castles & Uh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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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찍이 지방의 

복지제도들을 중앙으로 흡수․통합하고, 재정적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원이 중앙정부의 복지 축소에 상원이 일정한 

비토-포인트를 형성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COAG(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를 통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지역정부 간의 공공정책의 파터너쉽을 형성함으로써 효율적인 복

지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제2절 호주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호주는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 유리한 몇 가지 점－초기 이민의 동질

성, 노동당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지지와 집권, 연방정부의 강력한 리더쉽 

등－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면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복지 지체국

(welfare laggard)에 속한다. 

에스핑-앤더슨(1990)은 1980년 기준 탈상품화 점수에서 호주에 대해 

당시 분석대상 17개국 중 가장 낮은 13점을 부여했다. 이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레짐으로 분류된 영국(23.4), 아일랜드(23.3), 캐나다(22.0), 

뉴질랜드(17.1)는 물론이고 자유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13.8)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실제로 1980년 당시 호주의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도 10.3%로 영국(16.5%), 뉴질랜드(17.0%)는 물론이고 

미국(13.2%)보다 낮았으며, OECD 평균(16.6%)보다 6.3%p 뒤쳐져 있

었다. 아래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새로이 OECD 회원국으로 진입한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 호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공적 사회지출이 최

하위권에 속해 있으며, 미국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호주가 2007년 기준으로도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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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총순사회지출은 18.7%)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왜 낮은

가’라는 점에 주목하기 위해서는 사회지출의 세부 구성을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호주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

은 것은 노령연금의 비중이 낮은데서 일차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호

주의 노령 및 유족연금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은 GDP 대비 3.36%로 

멕시코(1.38%), 한국(1.69%), 아이슬란드(1.90%)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들이 연금이 미성숙했거나 연금의 커버리지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령화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노령

연금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도입된 호주의 연금에 대한 사회지출

이 낮다는 점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사회보험식 연금에 대한 

재정 소요가 많은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보수적 복지국

가들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10%를 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주의 낮은 사회지출의 대부분 원인이 낮은 노령연금 지출에 기인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근로연령 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지출은 

4.01%로 OECD의 평균(4.02%) 수준이며, 건강에 대한 지출도 5.74%

로 OECD 평균(5.9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기타 사회서비스

에 대한 사회지출은 2.90%로 OECD 평균(2.52%)보다 오히려 약간 높

은 수준이다. 즉, 호주는 노령연금에 대해 대부분 선진 복지국가들이 취

하고 있는 사회보험방식(또는 기초노령연금+소득비례적 사회보험방식)

을 지양하고, 포괄적이면서도 표적화된 사회부조방식을 취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사회지출이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1/2~1/4에 불과한 수준

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호주의 이와 같은 ‘독특한’ 사회보장 체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 재정 효율성과 근로유인, 그리고 지속

가능성(재정과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호주 사회보장 체계를 간단하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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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기존의 호주 복지국가 레짐에 대한 논의와 연결시켜보고자 한다. 

〈표 5-1〉OECD 국가의 공적 사회지출(2007년)

　 연금

근로연령

인구에 대한

소득지원

건강
사회

서비스

공적

사회지출

총

순사회

지출

France 12.48 4.58 7.49 3.85 28.40 28.3
Sweden 7.18 5.58 6.60 7.97 27.33 23.6
Austria 12.27 5.28 6.80 2.07 26.42 23.0
Belgium 8.86 7.17 7.32 3.00 26.35 27.1
Denmark 5.56 7.02 6.51 7.00 26.10 21.4
Germany 10.71 3.96 7.86 2.63 25.16 25.1
Finland 8.26 6.00 6.11 4.56 24.93 20.7
Italy 14.05 2.77 6.65 1.39 24.86 22.8
Hungary 9.10 5.30 5.23 3.45 23.09
Portugal 10.76 4.02 6.64 1.10 22.52 21.7
Spain 8.04 5.08 6.07 2.39 21.58 19.5
Greece 11.86 1.98 5.83 1.65 21.33
Norway 4.70 5.38 5.70 5.00 20.80 18.3
Luxembourg 6.55 5.70 6.36 2.04 20.65 17.4
United Kingdom 5.38 4.55 6.85 3.76 20.54 23.7
Slovenia 9.64 3.89 5.61 1.13 20.26
Netherlands 4.74 5.38 5.98 3.97 20.08 22.3
Poland 10.65 3.53 4.56 1.27 20.01 16.3
OECD 7.00 3.93 5.82 2.51 19.26 19.57
Czech Republic 7.42 4.37 5.76 1.24 18.79 17.5
Japan 9.77 1.59 6.30 1.05 18.70 21.6
Switzerland 6.44 4.31 5.60 2.18 18.52
New Zealand 4.31 5.05 7.08 1.94 18.39 16.5
Canada 4.19 2.46 7.01 3.20 16.86 21.4
Ireland 3.56 5.29 5.79 1.68 16.31 15.8
United States 5.96 2.02 7.23 0.99 16.20 25.6
Australia 3.36 4.01 5.74 2.90 16.02 18.7
Slovak Republic 5.85 3.54 5.18 1.12 15.69 15.1
Israel 4.83 4.03 4.29 2.32 15.47
Iceland 1.90 3.70 5.75 3.25 14.59 16.4
Estonia 5.29 3.19 4.01 0.51 13.00
Chile 5.15 0.88 3.66 0.88 10.56
Turkey 6.12 0.14 4.10 0.11 10.48 9.7
Korea 1.69 0.83 3.50 1.51 7.53 10.4
Mexico 1.38 0.90 2.65 2.28 7.21 8.1
자료: OECD(201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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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한 바와 같이, 호주는 세기 전환기에 ‘사회적 실험실’로 불릴 만

큼 평등을 구가한 나라였다. 오늘날까지도 낮은 수준에서의 빈곤율(중위

소득 40% 기준)은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지만, 전체적으로나 

노인 인구에 있어서나 6% 미만의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에서의 빈곤율(중위소득 60% 기준)은 전체적으로는 

20% 내외, 노인의 경우 45% 내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다. 평등도의 수준은 영미권과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중간 정도의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복지국가의 두 가지 특징, 즉 

사법적 임금조정 메카니즘을 통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생활임금)과 

사회부조 방식의 노령연금 체계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즉, 애초에 호주 

복지국가는 소득의 재분배 내지는 적절성보다는 ‘최저보장’을 추구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 가처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는 14.3%로 OECD 평균

(22.0%)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최하위분위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

지하는 비율은 41.5%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같은 

결과는 표적화된 복지제도를 통해 시장으로부터 근로소득을 획득할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여하

는 방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호주의 전체 현금 소득이전 프로그램 중 

소득조사(income test)방식을 통한 이전은 2003년을 기준으로 82.8%에 

달한다(Whiteford, 2007). 이는 자유주의적․잔여적 복지국가 레짐으로 

분류되는 미국의 15.3%, 영국의 23%, 뉴질랜드의 36%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즉, 호주의 사회보장 체계에서 거의 대부분

의 소득이전 프로그램이 표적화된 사회부조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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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OECD 국가의 이전과 조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2000년대 중반)

자료: OECD(2008)

호주의 표적화된 사회부조 중심의 공적 이전 방식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 표에서도 보듯이, 호주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조세의 비율은 

23.4%로 덴마크와 스웨덴 등 노르딕 복지국가의 절반 내외를 차지할 

뿐이다. 즉, ‘적게 내고 적게 받는다’는 원칙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내고 필요한 사람만 받는다’는 원칙이 견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재정 투여 방식의 단위당 불평등 감소 효과성 및 효율성은 <표 

5-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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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OECD 국가의 이전과 조세의 효과성 및 효율성(2000년대 중반)

자료: OECD(2008)

조세의 불평등(지니계수) 감소 효과는 0.045로 이탈리아(0.047)와 독

일(0.047)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공적 현금이전의 불평등 감소효과도 

0.097로 스웨덴(0.121), 벨기에(0.119), 덴마크(0.118) 등 사민주의 복

지국가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전체 OECD 국가들의 평균(0.078)에 비해

서는 높은 수준이다. 가구의 조세와 공적이전 규모를 효과성으로 나눈 

불평등 감소 효율성지표의 경우, 조세 효율성은 0.193으로 아일랜드

(0.2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공적 현금이전의 효율성은 0.679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조세와 공적이전의 효과성과 특

히 효율성이 높은 것은 비단 호주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자유주의 복지

국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도 호주보다는 덜하지만 효

율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한다. 즉, 조세에 의한 보편적 소득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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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그란트)이나 기여에 의한 소득이전(사회보험)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불평등 감소 효과는 크지만 효율성은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수급

자 수가 많고 급여 수준이 높아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에 비해 조세에 의한 표적화된 소득이전(사회부조)은 제한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보충성 원칙－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원 소요

가 적으며, 따라서 재정 효율성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54). 

그러나 －아무리 포괄적이라 하더라도－ 사회부조 방식은 장점 이상

의 한계를 가진다. 사회부조 방식은 수급자에게 낙인감(stigma)을 줄 

수 있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모두의 노동유인을 훼손할 수 있으며, 무엇

보다도 장기적으로 납세자(돈 내는 사람)와 수혜자(돈 받는 사람)를 이

분화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복지에 대한 지지기반을 침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실제로 호주 사회보장의 대상 표적성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tightly targeted), 결과적으로 사회보장 급여 대상자들에

게 높은 유효한계세율(effective marginal tax rates)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임금 사회보장 수급자가 유급 노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1달러의 소득에 대해 가구구성 특성에 따라 

최대 75%의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ACOSS, 2003). 이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다. 높은 유효한계세율은 

급여대상자 가구의 가처분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근로의욕을 저

하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결국 장기빈곤의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체계가 근로유인이

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덜 민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호주의 사회보장체계가 초기부터 근로무능력자를 

54) 이는 여유진 외(2009)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 영국, 독일, 스웨

덴 공적 이전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사회부조제도

가 발달한 영국과 한국의 제도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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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근로능력자에 대한 사회보장의 기능은 노동자

의 ‘생활임금’에 대한 법적 보장이 상당 정도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즉, 복지국가와 노동시장 간에 적절한 기능의 배분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캐슬이 호주 복지국가를 ‘임금노동자 복지국가’로 지칭했던 것

도 근로계층에 대한 복지의 기능을 일차적인 노동시장에서 상당 정도 

해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근로빈곤’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

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국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여기는 영역, 즉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빈곤 문제에 좀 더 역

점을 둘 수 있었다. 

둘째로 호주 복지국가에서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의 기능은 그 커

버리지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지 않

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노인의 80% 내외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노후보장의 ‘당연한’ 기재로 노령

연금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호주의 노령연금은 유럽

의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누군가는 사회보험방식의 노령연금을, 또 다른 누군가는 사회부조방식의 

급여만을 받게 된다면 노인들 내부에서도, 그리고 노인과 근로계층 간

에도 사회갈등이 지금보다 더 컸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족세

제급여 A형의 수급층도 전체 근로연령 가구의 80%에 달하고, 조세방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호주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지출 수준, 즉 낮은 조세 수준 또

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은 미국보다 더 낮은데 이는 한편으로는 매

우 낮은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해 온 결과라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으로는 조세를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재분배를 추구해 온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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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의 수준이 중

위소득 40% 내외의 빈곤을 방지할 정도라는 점이 대변해 주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많은 근로연령계층에 대한 급여가 조세방식을 통해 운

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학자금 상환 등도 조세를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업의 노동비

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세금의 궁극적인 ‘귀착점’

이 어디인가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가격상승을 통해 일부

는 소비자에게, 그리고 직접 노동비용(임금) 감소를 통해 일부는 근로자

에게 부담이 귀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를 통한 재분배는 

직접적인 이전에 비해 다소 ‘비가시적’이라는 점에서 근로유인이나 사

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호주 사회가 상대적으로 임금결정 방식이나 사회부조 방

식에 상대적으로 관대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백인 중심 사회였다는 점

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또 호주는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광

물자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함으로써 사회복지 재

정 마련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사회복지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호주 복지국가의 ‘상대적 순항’이 향후에도 지속

될 수 있을지－호주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와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

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매듭짓고자 한다. 포괄적이고도 표적화된 

사회부조 방식의 호주 사회보장체계가 글로벌화된 경제에서 직면한 도

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국가간 경쟁이 가열되고 노동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규제는 더욱 제약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983년 이래로 

호주에서는 노동당과 자유당을 막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는 방향



134

호
주
 사
회
보
장
체
계
 연
구

의 정책을 선호해 왔으며, 그 결과 이전의 국가와 노동시장 간의 ‘암묵

적 기능 분담’의 경계가 무너졌다.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력이 약화되어 

최저임금은－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수준이지만－하락하는 

추세이다55). 이에 반비례해서 1980년에서 2007년 사이에－근로능력계

층에 대한 복지 수급 요건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연령 가족

에 대한 지원은 GDP의 0.9%에서 2.5%로 급격히 상승해 왔다. 근로능

력계층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이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호크

와 키팅 노동당 정부는 가장 욕구있는 수급자에게 더 많은 부조를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표적화된 복지’를 강화했으며, 하워드 자유당 

정부는 상호의무제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를 위한 노동’(Work for the 

Dole)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같은 결과로 지난 20여년간 호주의 불

평등도는 점차로 악화되어 왔다. 에스핑-앤더슨(1990, 1999)이 처음에

는 캐슬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수긍하였지만, 하워드 정부의 개혁 이후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복지자본주의 체계로 이동했다고 주장한 점이나, 

호주 복지국가의 옹호자이던 캐슬(1994, 2001)조차 ‘또다른 의미’의 급

진적 복지 모형이 신자유주의적 복지모형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고 평

가한 점도 호주 복지국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둘째, 첫 번째와 연결된 한계로 호주는 권력자원 동원이라는 점에서 

노르딕 복지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노

르딕 복지국가도 노동계급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지만, 호주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50% 내외이던 노조조직률이 최근 18% 내

외까지 떨어졌다. ‘임금 노동자 복지국가’가 비록 사법적 권한에 의해 

55) 하워드 정부에 의해 도입된 Work Choices 같은 탈규제 입법은 불공정한 해고와 관련된 

고용법을 제거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용관계는 개별화되고 노조와 산업재판소는 주변적 

효과만을 가지게 되었다. 2007년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루드 정부는 Work Choice를 

통해 사라진 부당해고에 맞설 권리와 고용조건의 ‘안전망’을 고려해야 할 의무 등을 명

시한 새로운 Fair Work Act를 발효하였다(Deeming, 2010). 그러나 이 법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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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지지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초기 호주의 보호주의와 노동자의 

응집력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1970년대 백

호주의 정책이 명시적으로 포기되면서 유색인종 이민이 크게 증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노조조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더

해 초기 노동시장과 달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58%로 약 480만

명의 여성이 지불노동 형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의 동질성과 응집성이 약화된 호주에서 ‘임금 노동자 복지국가’56)가 여

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일 노동시장

에서의 일차적 분배가 악화되면서 ‘근로빈곤’의 문제가 더욱 부각된다

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볼 때 호주의 대응 방식은 ‘표적화’를 강화하

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호주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이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더욱 수렴해갈 것이다. 

셋째, 호주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노령화되고 있

다는 점이다. 이는 호주의 납세자와 수혜자, 즉 근로연령층과 노령층 간

의 세대간 갈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노인이 사회부조 

방식의 노령연금을 수급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메디케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재정의 급증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저부

담’ 구조의 사회보장체계를 ‘고부담’ 구조로 전환하거나, 수급자의 ‘표

적화’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노령화에 얼

마나 유연하게 대응하는가가 호주 복지국가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이 명확하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사회보험적 요소와 민영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56) 이와 관련하여 카턴과 맥클럼(Garton and McCallum, 1996), 와트(Watt, 1997)는 19
세기 전환기 노동계급 행동에 대한 캐슬의 설명이 과장되어 있다고 반박한다. 와트는 임

금소득자 복지국가는 사실상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노동계급 동원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간의 관계에 대한 캐슬 자신의 믿음에 부합시키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였

다(Deeming, 201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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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superannuation), 메디케어, 보육 등이 그

것이다. 사회보험적 요소가 성숙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포괄적인 사회부

조적 요소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보험적 요소는 소득연

계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노령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예컨대, 퇴직연금이 성숙하여 높은 퇴직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노인은 노령연금 자격을 잃게 됨으로써, 세대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 메디케어를 받는 저소득층과 민간 건강보험을 받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 간에 세대내․세대간 갈등과－민간병원 이용 등에서의－접근성에

서 차별이 강화되고 있다. 국가와 가구는 민간 보육시설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질(quality)의 문제와 보육시설 간 격차의 문제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호주 사회보장체계는 분명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준보편적이라 할 만큼 포괄적이면서 낮은 수

준의 급여를 통해 효율적으로 빈곤에 대응해 왔다는 점은 호주 복지국

가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호주 사회

에서도 ‘중산층복지’(middle class welfare)로 대변되는 보편성 대 선별

성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점(Buckmaster, 2009)은 시사적이다. 특이

하게도 호주 사회보장의 보편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당 내부

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당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으로 Moore, 

2008; Abbot, 2008; Cox, 2009). 문제의 핵심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적 지속가능성이며, 이 둘은 동전의 양면이면서 동시에 갈등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

로 높은 통합성을 유지해 왔던 호주에서 이러한 논의가 불붙은 것은 미

래에도 이러한 체계가 지속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징후

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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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선진국의 아동사례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6,000원

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 수준에 관한 연구 

고경환 미정

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기관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미정

11-17-4 2011 보건복지 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미정

11-17-6 사회복지재정 추계모형개발 원종욱 8,000원

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5,000원

11-18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 정책 개선 방안 이태진 미정

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미정

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미정

11-21 탈수급 제고를 위한 기초보장 패널구축: 역동성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패널 구축 및 기초연구 

최현수 미정

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미정

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미정

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평가 및 정책대안 모색 이태진 미정

비발간 2011 기초보장모니터링 및 현장보고 최현수 미정

11-25 사회복지제도운영체계 국제비교연구: 정부효율성이 높은 국가의 

복지서비스행정을 중심으로 

강혜규 미정

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미정



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미정

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미정

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미정

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미정

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 실태 및 운영구조 연구 강혜규 미정

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분석 이삼식 미정

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미정

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미정

11-35 사회복지 통게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미정

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미정

11-37-1 출산율 예측 모형 개발 이삼식 6,000원

11-37-2 저출산에 대한 만혼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

(외부)
미정

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 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미정

11-37-4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6,000원

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

(외부)
미정

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7,000원

11-37-7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미정

11-37-8 외국의 이민정책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

(외부)
미정

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미정

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모색: OECD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소정 미정

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미정

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8,000원

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M시 

종적연구기반(1)
오영희 미정

11-37-14 고령친화여가 산업활성화 방안 김수봉 미정

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오영희 미정

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이삼식 미정

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미정

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쟁점연구 이소정 미정

11-37-19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미정

비발간 국제심포지움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사회연구관련 학술대회 이삼식 미정

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유지방안에 관한 연구 김기홍

(외부)
미정

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이삼식 미정

비발간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이삼식 미정

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방안 (미정)
(외부)

미정

11-37-23 저출산고령화대응영세자영업자생활실태연구 박종서 미정

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미정

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방안 연구 이상영 10,000원

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 지원 김동진 미정

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의 정책동향 최은진 미정



11-39-4 건강영향평가 DB구축 김동진 미정

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미정

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8,000원

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미정

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홍석표 미정

11-42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2차년도) 김승권 미정

11-4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김미숙 미정

11-44-1 한국의 복지실태 남상호 미정

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8,000원

비발간 한국의 사회복지분석 남상호 미정

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7,000원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정책방향 모색 박실비아 미정

비발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분석 조재국 미정

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미정

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미정

▪ 2010년 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원

10-02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비아 5,000원

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7,000원

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원

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7,000원

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원

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원

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원

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5,000원

10-10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원

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원

10-12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원

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원

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
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원

10-15 자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원

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원

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자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
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원

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원

10-19 아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원

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원

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8,000원

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원

10-23 민간 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원

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원

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원

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원

10-28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0 장영식 10,000원

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원



10-30-1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17,000원

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원

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원

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와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원

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원

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원

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지
(외부) 6,000원

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원

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원

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원

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10,000원

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원

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원

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염지혜 5,000원

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원

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원

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원

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원

10-30-19 예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원

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원

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7,000원

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원

10-31-2 2010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원

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원

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원

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원

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원

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원

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원

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원

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5,000원

10-32-3 건강마을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원

10-33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원

10-34 보건사회 기후변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원

10-35 취약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10,000원

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원

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원

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원

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원

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I) 정영호 7,000원

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원

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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